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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각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투자 유치확대에 최

선을 다하고 있다. 본서는 외국인투자정책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책목표

와 수단간 접합성에 대해 본서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맞춰 70개국 100개

지역을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정책의 방향

설정에 본서의 전략적 접근방법과 분석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서 언

현재 우리 나라 사회경제 전반에 일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사람

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또한 한 나라의 경제가 세계 경제의

한 부문으로 성장하면서 국제환경의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화의 근간을 이루는 해외직접투자, 특히 해외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동안 부

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는 외환위기 극복

에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증대, 고용촉진 효

과, 산업구조조정 효과, 다국적기업의 첨단기술 및 선진 경영기법 이전

효과 등 외부경제효과는 향후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도 작년 4월 출범한 이래

정부와 함께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경제효과

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정부는 새로 「외국인투자촉

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인센티브를 확대·개선하였으며 외국인투자지원

센터도 투자홍보활동, 정보수집 및 전파, 투자인콰이어리 발굴, 행정절차

지원, 이미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올 8월말 현재 외국인투자유치액은 77억7천만달러가 되었으

며 가용외환보유고도 647억달러를 넘어섰다. 실로 단기간내 이룬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앞으로 외국인투자 정책목표가 모두 달

성된 것은 아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보유증대효

과 말고도 우리 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책임연구원인 임성훈 박사의 연

구는 다시 한번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바람직한



투자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시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립과 유치효과 극대

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본서를 집필한 임성훈 박사와 외국인투자유치

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드린다. 아울러 본서의 내용은 저자의 견해

이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혀둔다.

1999년 9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소 장 백 창 곤



저자 서문

외환위기는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을 단순히 투자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차원에서 기능 및 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올바른 외국인투자정책수립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서에서는 효과적인 외국인투자정책수립에 대해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투자정책목표와 정책수단간 적합성 문제를

개념적 정의와 함께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자의 미미한 역량을 고려할 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

코 본서가 출간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자에게 늘 지원과 격려를 아

끼지 않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백창곤 소장님과 최진계 처장님, 그리

고 조돈영 처장님, 김수익 처장님, 이선인 팀장님, 박동형 팀장님, 종합상

담실의 심윤수 실장님과 안철식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집필과정에서 자료 및 원고정리, 나아가 방향성에 대한 검토까지

여러모로 도움을 준 김명희 연구원과 박근형 연구원, 필요한 자료를 어

김없이 찾아준 조현선씨를 비롯한 KOT RA 자료실 직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에도 표지 디자인을 맡아 준 신현경씨와 김정옥씨께도 감사드립

니다. 그리고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이해와 내조를 해준 아내 민경에

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1999년 9월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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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Ⅰ. 서론

외국인투자는 투자유치국에 안정적인 외자확보, 수출증대, 고용창출,

높은 기술력 및 선진 경영기법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외부

경제효과를 발생시킨다. 각국이 앞다투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총력

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외부경제효과를 국가 전략차원에서 활용

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국경간 투자를 실행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보의 제약, 핵심경영자원을 피투자국에 이전시키는 어려움 등으로 직

접투자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

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은 외부경제발생 부분에 대해 보상적 의미를 갖고있다. 나아가 각국은

보상차원의 수동적 의미를 넘어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의미

의 인센티브 공세를 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7년 말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하자 정부는 외국

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투자유치 관련조직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외환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 중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일하게 증가한 국가가 되었다. 한때 88억달러

에 불과하였던 가용외환보유고는 99년 8월말 현재 647억달러로 늘어났

으며 환율과 금리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도 외환위기 이전의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고 있다.

사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보유 증대에 직접보다는 간접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 98년 한해동안 가용외환보유고 증가분 400억달러 중 외국

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금액은 52억달러로 13%정도에 불과하다. 이보다

는 해외 우량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국가 신용도 상승, 기

업내재가치 증가, 부채상환기간 연장, 간접투자 유발, 수출대금 유입 효

과 등을 발생시켜 간접으로 외환보유고 증대에 기여하는 몫이 더 크다.

11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이제 외환보유고와 관련한 외국인투자 유치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여러 장점

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정책방향과 수단을 점검하고 새로운

지원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정책은 국가전략차원에서 정책목표가 정해지고 투자유치성

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수단이 수립되어지고 있다. 실업

구제를 최고의 국가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영국은 투자인센티브를 결정

할 때 투자자본당 고용창출력을 고려하는 반면 산업구조고도화를 표방

하는 말레이시아는 기술수준을 고려한다. 영국에서 우대를 받는 외국인

투자기업도 말레이시아에서는 홀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외환위기 발발 직후에는 외자유치가 최대의 정책

목표였다. 외환 고갈에 대한 절박감이 다소 누그러진 지금에는 국내 기

업의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줄이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써 투

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투자정책은 산

업구조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새로 개정

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도 여전히 투자인센티브로써 조세감면 혜택은

고도기술수반업종 및 수출자유지역 입주 사업의 경우에만 부여하고 있

다.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임대료 감면의 경우에도 고도기술수반사

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과 함께 투자규모 및 고용규모가 고려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산업구조정책의 일부분으로써 조세지원제도

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단기 투자정책목표를 외환보유고 증대에 두고 있

어 투자정책목표와 정책지원수단간 부적합(misfit)이 발생하고 있다. 투

자지원제도는 다른 사회경제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시스템이다.

외부의 경제적 충격으로 투자정책목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따

른다. 투자정책목표간의 상충, 달성해야할 정책목표와 지원수단간 부적

12



Ⅰ. 서론

합이 발생하면 투자유치 실행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한다. 이는 향후

경제구조를 다시 바로잡는데 추가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서에서 연구목적은 외국인투자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투자정책목

표와 투자정책수단의 적합성을 국내외 사례와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투자유치 정책방향을 검토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정책의 적합성에 대한 최초의 실증분석이라

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 RA)

의 해외지사를 통해 수집된 67개국 100개 지역의 자료를 새로운 분석의

틀(framework)에 의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자료의 가치로도 활용도

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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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투자정책의 개념

1. 외국인투자정책의 정의

외국인투자정책의 정의를 논의하기 앞서 외국인투자1)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NCT AD(1998, 1999)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투자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장기적인 관계와 지속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라고 하여 포트

폴리오투자와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본참여

(equity capital), 외국인투자가에 할당된 유보이윤의 재투자(reinvested

earnings)2), 기업간 대출(intra- company loans)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

재정경제부(1998)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외국인직접투자 정의도 UNCT AD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우

리나라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

는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

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이상3)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합작투

자계약서, 기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경영에 실

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10%미만의 투

자 포함).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

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

1) 본서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 포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구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일컫는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방식 중 하나인 해외직접투
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방향성에 따라 inward FDI와 outward
FDI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를 후자와 구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라고
부르고 있다.

2)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윤을 송금하지 않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
는 외국인직접투자에 포함시키고 않고 있다.

3) 영국과 독일은 경영권 참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경우에 외국인투자가
의 소유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를 외국인직접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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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관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최근 각국 정부의 경제현안 극복수단으로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투자유치국에 외국자본의 안정적인 유입, 고용

증대, 국민총생산 및 실질소득 증대(Wang 1993, 유승훈 1997), 국제수지

개선(Kojima 1982, Brouthers et al. 1996), 해외 우수 경영자원의 유입

(Buckely and Casson 1985, Rugman 1986), 산업구조조정 효과(장윤종

1998) 등과 같은 여러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투자유치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정책 수립시 정부가 가장 먼저 고려

하여야 할 사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선

정하는 일, 즉 투자정책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외국인투자가 여러 경

제분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여 모든 경제목표가 외국인투자의

달성목표가 될 수는 없다. 경제목표들 중에는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

진 목표도 있어 함께 투자정책목표에 포함되어 추진될 경우 상쇄효과

내지는 부정적인 경제효과가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정책수립에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외국인투자를 활용하여 해결

하고자 하는 경제목표 설정 또는 우선순위의 조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고용안정, 외환안정, 금리안정, 국제수지개선, 재정증대와 같은 거시경제

정책목표와 산업구조고도화, 첨단산업육성 등과 같은 산업정책 목표 그

리고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구조 조정 등과 같은 기업차원에서의 목표

등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경제목표 중 다른 경제목표와 상충되지 않으

면서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경제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은 외국인투자의 활용대상 선정만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선택 및 제도마련까지를 포함한다. 투자정책

목표에 적합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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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투자정책수단은 투자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법률제도로써 구

체화된다. 피투자국이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근거는 자국의 투자입지로써의 투자매력도와 외국인투자가의 기대수준

간 차이에서 비롯된다.

외국인투자의 주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동기는 현지시

장 개척, 생산효율성 달성, 천연자원 확보 등이 있다4). 투자대상지로서

투자환경 매력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대수준과 차이가 있을 때 피투

자국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지원 활동 및 제도를 마

련하게 된다.

투자환경 구성요소 중에도 사회정치 안정, 국내시장 확대, 생산효율성

증대, 기술인프라 증대, 천연자원 개발 등은 단기적 개선이 어려운 속성

을 지닌 반면 투자인센티브제공, 투자홍보 활동, 사회생활 편의 제공, 사

후 투자관리 서비스 등은 인위적으로 단기간내에 제도 정비로 개선이

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투

자인센티브는 투자가의 투자비용과 향후 투자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한 세계 각국의 주요 투자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투자인센티브 등 투자지원수단은 투자정책목표 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투자정책목표와 적합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투자인센티브 형태인 세제감면과 보조금 지급은 모두 투자가의 비용부

담을 경감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서로 다른 투자정책목표를 이루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과 같은 조세감면 인센

티브는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제공수준이 사후

적으로 결정되어져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또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유리

하다. 반면에 투자액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 지급방식은 강력한 투자

4) 이러한 경제적 요인 외에도 피투자국의 사회정치적 안정성, 사업편의성 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결정과정에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UNCT A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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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요소로 작용할뿐더러 투자진출 초기에 지급규모가 고정되므로 고용

창출, 지역개발 등 투자정책목표를 달성하려하는 국가의 투자유치 지원

수단으로 더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국가차원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전체

국가 경제정책목표 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경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다5). 둘째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수단 수립까

지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기 위

해 정책목표와 수단간 적합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정책을 정의하면 「국가 경제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외국

인투자가 활용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유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

도록 적합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수단을 마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

다.

2. 외국인투자정책 수단의 분류

외국인투자정책의 수단은 크게 투자지원, 투자규제, 투자유인 등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투자지원은 지원수단의 성격에 따라 첫째 각종 보조금이나 장려

금,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관세감면, 가속감가상각 허용, 시장보호 등 각

종 투자인센티브, 둘째 투자유치촉진 기관의 투자절차 및 정보제공 활동,

합작파트너 알선, 투자인허가 및 공장설립 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one- stop service) 제공, 셋째 연구소, 상공회의소, 법률·회계법인 등

5) Kotler et al.(1997)은 국부증대(nation' s wealth- building)를 촉진하기 위한 정
책으로는 국가투자정책(nation' s investment policies), 국가산업정책(nation' s
industry policies), 국가무역정책(nation' s trade policies) 등이 있으며 외국인투
자는 국가투자정책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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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의 투자자문 및 상담지원, 마지막으로 진출 후

애로사항 파악 및 문제해결, 옴부즈맨 제도 등 사후서비스 지원체제를

포함한다.

외국인투자정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

자규제 또한 정부의 투자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투자규제는 크게 진입

이전과 진입 이후의 규제로 나눠지는데 진입 이전의 규제에는 투자물에

대한 소유권 및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 전력, 국방 등 자국의 기간산업 및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대상으로 이러한 업종을 제외시키거나 특별법을 제정

하여 외국인 소유지분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결정 이후에

도 회사 및 공장설립, 환경, 수출입, 영업 및 조달 등 각종 신고제도, 인

허가제도, 등록제도를 두어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투자업종 및 소유지분율의 제한과는 달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행정규제는 특별히 외국인기업에게만 적용된다기보다는 국내외 기업 모

두에게 해당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투자유인 수단으로는 투자사절단 파견, 투자세미나 및 박람회

개최, 외국인기업 표창 및 포상 등이 있다. 투자유인 수단은 넓은 의미

로는 투자지원 수단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간접적인 점에서 유

인수단으로 분류하였다.

투자지원, 투자규제, 투자유인별 세부수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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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투자정책수단의 분류

3. 외국인투자정책 구성

<그림 1>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정책 수립에 미치는

각 영향요소와 요소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정책과 투자정책목표,

경제정책과 투자정책수단, 투자환경과 투자정책수단, 투자환경과 투자정

책목표 등 각 요소간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항을 바꿔 설명하고자 한다.

지원

1. 투자인센티브 제도

보조금, 보상금, 장려금, 보험 및 금융보증, 융자, 국공유 재산

무상임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관세 감면, 가속감가상각 허용,

시장보호

2. 투자유치기관 지원활동

투자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투자지원활동

3. 투자자문

연구소, 상공회의소, 법률회계법인 등 유관기관의 자문활동

4. 사후관리 제도

애로사항조사, 고충처리팀 운영, 옴부즈맨 설치

규제

1. 소유지분 및 진입(투자대상) 규제

외국인소유지분율 규제, 투자대상 규제, 등

2. 경영활동 규제

회사 및 공장설립, 환경, 수출입, 영업 및 조달 등 경영활동 상

의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승인, 설립조건 규제

유인
투자사절단 파견, 투자세미나 및 박람회 개최, 외국인기업 표창

및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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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정책과 투자정책목표 : 정부가 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이유는 고용, 금리, 외환, 국제수지 개선 등 경제정

책과 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등 산업정책에 활용하여 경

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정책은 국가경

제정책의 하위 개념이며 투자정책목표는 국가차원의 여러 경

제목표 중 하나다. 즉 투자정책은 경제정책과 별도로 수립될

수 없으며 국가경제정책에 제한을 받는다.

② 경제정책과 투자정책수단 : 투자촉진을 위한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수단으로는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임대료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 지원수단으로서 외

국인투자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건실한 국가 재

정을 이루기 위해 수립한 다른 경제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

공장신설형 투자(greenfield investment)를 지원하는 투자인센

티브 제도는 인수합병(M&A) 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을 꾀하

려하는 경제정책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투자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는 투자정책 수단도 국가의 다른 경

제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③ 투자환경과 투자정책수단 :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여하는 투자인센티브의 크기와 피투자국의 투자입지 매력

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소비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거나 생

산요소 비용이 저렴한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투자인센티브

를 제공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다국적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반면 시장규모와 생산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한 국가인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투자환경 개선을 꾀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투자인센티브는 투자정책수단이

자 투자환경을 이루는 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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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환경과 투자정책목표 : 경제정책목표 중 외국인투자를 유

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정책목표를 선정할 때 투자환경

에 투자정책목표는 영향을 받는다. 투자환경이 매력적일수록

경제목표 중 투자정책목표를 선택하는데 제약이 작을 수 있

다. 높은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첨단기술 및 산업

구조고도화와 같은 투자정책목표가 채택될 가능성이 적은 반

면 기술수준이 낮아 산업기반이 약한 국가의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증대와 같은 투자정책목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

다. 노동집약적인 국내 산업환경을 자본집약적인 산업환경으

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구조고도화를 투자정책목표로 삼은 말

레이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림 1> 외국인투자정책의 개념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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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정책과 경제정책

1) 외국인투자정책과 거시경제정책

외국인투자는 산업구조조정효과, 기업구조조정효과와 함께 안정적 외

환확보 효과, 경제성장 효과, 고용효과, 국제수지효과 등의 외부경제효과

를 피투자국에 발생시킨다. 외국인투자는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의 환율,

국민소득, 고용, 국제수지 등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외환부족하에 있는 국가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외환공급원으로써 경제정책차원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는 외환수급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 외환유입의 주요 원천을 주식투자, 채권투자, 직접투자로 구

분해 볼 때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경상적자가 채권투자 중심으

로 보존된 반면 IMF 구제금융 이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외화유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유출입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투자회수 비중이

극히 낮아 외화확보 측면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다6).

외국인투자는 국민소득 증대 및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다. 종속이론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피투자국의 경제성장을 왜곡시켜 부

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실증연구 분석결과는 선

진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피투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ang 1993, 김준동 1996, 유승훈 1997, 왕

윤종 1998)7).

6) 1998년 1∼10월 기간에 채권투자는 오히려 24억달러 정도 감소하였으며 주식
투자는 97억달러가 유입되었으나 63억달러가 유출되어 순증가기준으로 34억달
러 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직접투자는 40억달러가 유입되어 외환확보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윤종 1998)

7) 1984년에서 1986년 동안 전산업에서 0.2%(제조업부문 0.18%, 비제조업부문
0.02%)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국신용평가 1987),
1994년에서 1996동안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18%(전산업)
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윤종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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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효과는 사회, 노동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그 중요

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한때 번성하였던 탄광산업이 사

양길에 들어서자 영국 정부는 대량 실업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영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고용창출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국내업체의 도산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고

용창출 효과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체 경

영활동에 필요한 인원을 직접 고용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부품조달업체, 하청업체, 유통업체 등 관련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간접적 방법으로도 피투자국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8).

외환안정, 고용증대 등 다른 거시경제목표와 함께 수출증대 또한 외국

인투자의 중요한 경제목표가 된다. 각국은 수출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

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가 생산한 제

품의 수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동기별

수출증대효과는 다를 수 있다.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는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출하는 경우에 수출유발성향이 더 크다

(Brouthers et al. 1996). 따라서 수출유발성향이 큰 외국인투자기업을 우

선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9).

2) 외국인투자정책과 산업정책

8) 한국신용평가(1987)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고용증가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나타났으며 전체 제조
업에서 외국인투자가 1% 늘어나면 고용은 0.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현지화(local responsiveness)보다는 글로벌통합화(global integration)를 추진하
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수출증대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통합화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한 지역(국가)에 대규
모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인근 지역 또는 전세계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

(Prahalad and Doz 1987)을 말하는데 Levitt(1983), Yip(1995) 등은 세계적으로
글로벌통합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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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는 거시경제지표의 안정뿐만 아니라 산업정책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외국인투자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 또는 유인하는 정부정책은 산업정책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

히 외국인투자정책은 산업정책 중 산업조직정책보다는 산업구조정책과

관련이 높다.

산업정책의 정의로는 “경쟁적 시장메커니즘의 가격기능에 무엇인가의

기능장애(시장의 실패 등)가 존재할 때 정부가 개입하여 산업간 자원배

분을 변경하거나, 특정산업의 산업조직을 개선함으로써 일국의 경제후생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활동(강철규 1997, pp.158)” 또는 “한 나라의 산업

(부문)간의 자원배분, 혹은 특정산업(부문)내의 산업조직에 개입하여 그

나라의 경제후생에 영향을 주는 정책(伊藤元重 외 1989, pp.23- 28)” 등이

있다. 산업정책의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산업정책의 내용은 산업구조정

책과 산업조직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조동성 1994, pp.19).

산업조직정책이란 산업내(intra- industry) 구조에 개입하여 각종 진입

장벽을 없애고 독과점업체 부당행위를 규제하여 시장구조를 보다 효율

적으로 만드는 경쟁촉진정책인 반면 산업구조정책은 경제효율성을 제고

시키기 위해 목적소득탄력성 기준, 동태적 비교생산비 기준, 고용흡수력

기준 등 소정의 기준으로 바람직한 최적 산업구조를 상정하고 현재의

산업구조를 그러한 산업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한 산업간(inter- industry)

자원배분 정책을 의미한다.

산업구조정책은 다시 특정 산업을 지원 발전시키는 산업육성정책과

사양산업을 합리화하거나 과잉투자행위를 규제하는 조정정책으로 나누

어진다. 예컨대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과 같이 미래에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분야에 새로운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

는 정책이 육성정책이라면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사양산업으로부터 기

업의 퇴출을 지원하거나 과당경쟁이 발생한 산업에 신규기업의 진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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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기업간 업무를 조정하는 정책이 산업조정정책이다. 산업조정정

책의 세부적 사항으로는 기업간 인수합병 시장형성, 퇴출제도의 정비,

산업퇴출에 따른 낙후지역 개발대책, 기술개발지원, 전문인력 육성지원,

신산업 진입장벽 제거 등이 포함된다.

후진국의 경우 국내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자발적인 기술개발과 첨단

기술 습득이 어렵다.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력을 보유

한 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력과 선진 경영기법을 보유

한 다국적기업의 유치는 단기적으로 특정산업분야의 경쟁력 및 기술이

전을 확대하는데 효과적이다. 첨단기술 또는 높은 기술력을 지닌 외국인

투자기업을 신규로 산업내 진입시키고 업무중복 상태에 있는 기업을 외

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것이 산업구조정책차원에서 외

국인직접투자의 적용분야가 된다.

3) 외국인투자정책과 기업정책

외국인투자자본은 피투자국의 부실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인수하

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도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중 하나이다.

기업구조조정은 산업구조조정이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

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경영구조, 사업구

조 및 재무구조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

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데(산업자원부 1998) 그 유형으

로는 사업철수·이관, 생산감축, 원가절감, 인원합리화, 제품 고부가가치

화 등과 같은 기업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기업분할, 전략적제휴

등 기업간 구조조정이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정책과제는 기업간 인수합

병시장의 활성화, 퇴출제도 및 부실기업제도의 정비, 효율적인 기업구조

구축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과다한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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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시정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외자유

치를 통한 기업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기업도산이 불가피해지자 기업과 정부는 외자유치를 주요한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인식하고 기업의 외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수합병형 투자방식을 통한 외자유

치가 증대되어 외환위기 이전에는 외국인투자금액 중 10% 정도였던 인

수합병형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인 98년도에는 총 88억5000만달러 중

53%인 47억달러로 늘어났다. 99년 상반기에는 국내 금리의 안정, 임금

하락, 증시 호황 등 국내 경제환경이 호전되자 인수합병형 투자는 15%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

기업들은 여전히 외국인투자유치가 구조조정수단으로써 핵심과제가 되

고 있다.

5. 외국인투자환경과 투자결정요인

다국적기업의 입지선택 동기는 시장지향(market- seeking), 천연자원지

향(resource- seeking), 생산효율지향(efficiency- seeking),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득 지향(strategic asset or capability- seeking) 등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Behrman 1972). 시장지향은 현지시장 소비자의 구매력

과 관세 및 쿼터 등 수출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현지시장에서 직접 조업

활동을 위한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며 생산효율지향은 현지의 저렴

한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천연자원지향은 천연

자원을 현지에서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구축

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것이라면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득지향은

선진국의 첨단기술이나 선진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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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이다.

Buckeley(1996)는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투자동기에 따라 피투자국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다르다고 한다. 시장추구형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지국시장을 독점화할 우려가 있어 피투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천연자원확보형 외국인투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가스, 석유, 지하자원 등 천연자원을 개발하

는 사업은 산업 속성상 피투자국 정부의 정치적 협상력을 높게 하여 피

투자국의 보다 많은 이윤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한편 생산효율 동기의 외국인투자는 피투자국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

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과거에는 다국적기업이 노

동집약적인 산업에 속한 생산시설만을 해외에 이전시켜 상대적으로 현

지국의 산업고도화에 역행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 다국적기업은 본

사의 다양한 기능을 현지 자회사에 이전시켜 경영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UNCT AD 보고서(1998)는 이러한 네 가지 경제적 동기(economic

determinants) 외에도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시 투자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현지국

의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적 요인(policy framework), 사업편의(business

facilitation)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그림 2 참조). 정책적 요인에는 사회

정치적 안정성과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 즉 외국인 기

업과 자국인 기업간 정책적용의 형평성(외국인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진입

및 M&A 허용여부 등), 민영화정책,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협약 가입

과 같은 외국인 기업에 대한 현지정부의 태도 등이 있으며 사업편의는

현지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활동, 즉 이미지 홍보 활동, 투자인

센티브 및 행정지원, 해외투자 사후관리, 외국인 학교 설치 등 외국인

투자절차 및 생활측면에서의 편의제공 서비스를 포함한다.

Dunning(1980, 1981, 1988)도 해외직접투자에서 입지우위(location

advantage)요소를 시장접근성, 투입요소(노동, 에너지, 자원, 부분품 등)

27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의 비용, 운송 및 통신비용, 연구개발 및 마케팅에서 생산성 등 비용절

감 측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투자인센티브, 정부개입, 인프라(운송, 통신,

법제, 교육, 정보 등), 언어, 문화, 사업방식, 정치, 이념차이 등 종합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Guisinger(1992)는 다국적기업이 투자결정을 할 때 현지국 생산비용

및 시장수요 상황 등 경제적 요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한다. 그러

나 경제적 요인은 현지 정부의 단기적 노력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반면

사회정책적 요인이나 사업편의 요인은 단기에 조정이 가능한 변수로 투

자환경을 개선시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꾀하려는 정부의 정책 담당

자에게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현지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 사업

편의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적 결정요인과 함께 인센티브제도

확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지속적 해결은

외국인 투자대상지로서 입지매력도를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된다(Dunning

1988, 임성훈 1998a).

6. 투자정책수단으로서 인센티브제도

1) 인센티브제도의 이론적 의미

일반적으로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외부경제효과의

보상측면과 유치산업보호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UNCT AD 1996,

pp.9- 12). Pigou(1920)는 기업의 투자활동이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수

익을 발생시키게 할뿐 만 아니라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신기술 및 신지

식이 창출하고 현지 근로자의 교육 및 기능을 향상되는 긍정적 외부효

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10).

10) 또한 한 기업의 이러한 행위는 다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확산효과
(spillover effects) 또는 응집효과(agglomeration effects)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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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는 이렇게 주변 시장에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도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경제효과(positive externalities)에 대한 보상이

인센티브의 부여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인센티브의 크기는 생산자에게

귀속되는 사적 투자수익률(private rate of return)과 전체 사회에 창출한

사회적 투자수익률(social rate of return)간 차이, 즉 틈새(wedge)11)에

대한 보전역할을 인센티브가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자의 인센티브 제공논리도 이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 즉 경영관리 기술 및 제품

생산 기술 등을 현지국에 이전시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

한 무형자산은 투자된 기업의 조직 내에 완전히 내부화(internalization)

하기가 어렵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부화하지 못하는 부분은 현지국 경

제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현지 정부가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투자유치국에 교육제도 및 노동자 훈련제도가 미비 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양성하지

못한 경우에 현지국 정부는 투자기업의 고용훈련 프로그램에 경비를 보

조하여 주는 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시장의 효율성차원에서 정

부가 할 일을 대행하여 주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접근방법인 정부의 유치산업보호정책 등과 같은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이 있다. 투자가 진전될수록 단위생산비용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그런데 유치산업에 있어서는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므

로 이러한 이점들이 기업의 수익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들 기업에게 당분간 조세감면혜택 및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익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외

11) 투자는 이렇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뿐 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부정적 틈새효과(negative wedge effects) 또한 발생시킨
다고 한다.(Pigou,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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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투자기업이 예상 투자수익을 실현시키지 못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은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나 정부의 국내 정치적 문제 또는 정책의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수

정이 불가피할 때 사용되어진다.

2) 인센티브의 유형과 효과

투자인센티브의 유형은 크게 조세인센티브(fiscal incentive), 금융인센

티브(financial incentive), 시장편의인센티브(market preference)로 나눌

수 있다(UNCT AD 1996, pp.3- 7). 조세인센티브는 소득세감면, 투자 및

재투자 허가, 수입관세 면제, 회계상 가속상각 허용 등 조세감면 및 면

제에 관한 인센티브이며 금융인센티브는 정부보조금(grant), 신용보증,

정부 지분참여, 보험가입 우대 등 직접적인 투자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

도를 말한다. 이러한 금전적 보상과는 달리 시장편의 인센티브는 시장독

점권 허용, 독점 수입권 부여, 정부수주시 우선권 부여, 타기업의 시장진

입 제한 등 시장차원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보조보다는 간접적으로 금전

적 이득을 보장하는 차원의 인센티브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인센티브마다 서로 다른 속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략 및

투자유치국의 투자정책목표에 따라 각국이 서로 다른 인센티브제도를

채택하는 이유가 된다. Reuber et al.(1973)의 연구에 따르면 수출전진기

지로써 해외 생산입지를 선택하려는 다국적기업들은 조세감면 위주의

재정인센티브를 선호하는 반면, 시장지향 동기의 다국적기업들은 시장편

의인센티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에서도 각국 정부는 각 나

라의 투자유치 정책 목표에 따라 각기 다른 인센티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임성훈 1998b).

4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Root and Ahmed(1978, 1979)의

연구에서는 세제조건이 해외투자에 미치는 6개의 유의한 요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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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명되었으며 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연구한 Loree and

Guisinger 1995)의 실증결과에서도 현지국의 높은 세제와 직접투자는 반

비례한다는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조세인센티브와 직접투자간 관계를 분석한 Lim(1983)의

연구에서는 부(負)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인센티브

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센티브로서 금융인센티브의 상대적 비중

은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Rolfe et al.(1993)의 연구에서는

금융인센티브가 다른 인센티브제도와 동일하게 비중 있는 인센티브제도

로 나타난 반면 Coyne(1994)의 연구에서는 다른 인센티브제도보다 중요

성 면에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Waker(1965)와 Aharoni(1966)에 따르면 정책적 또는 비정책적 변수가

인센티브보다 다국적기업이 투자입지를 선택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결론

을 내리고 있다. UNCT AD가 자동차, 컴퓨터, 석유화학 및 식품가공업

등 4개 산업에 30개 다국적기업이 시행한 74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조

사(UNCT AD 1996 pp.43- 44, UNCT AD 1998 pp.103)에 따르면 인센티브

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다만 애초에 매력적인 입지를 더욱 매력적이게

할 뿐 이었다고 한다. 또한 Vallanchain and Satterthwaithe(1992)는 이

러한 조세 또는 보조금지원 인센티브보다는 고도기술단지 등의 투자자

유지역의 조성을 통한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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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인투자정책 적합성

1. 정책적합성의 이론

조직의 성과와 관련한 전략분야의 중요한 전제는 외부환경과 내부환

경간의 적합성(fitness)이 달성될 때 기업은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이 처한 외부환경요인 즉, 위협요소(threats)와 기회요소

(opportunities)에 대하여 조직 내부능력의 적절한 대응, 즉 조직의 약점

(weaknesses)과 강점(strengths)을 파악하여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로 조직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strategy)이

라는 것이다(Learned et al. 1969, Quinn 1980). 이렇게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의 적합성 관점에서 전략을 바라보는 접근방법(matching approach)

은 Chandler(1962), Learned et al.(1969), Andrews(1971)로부터 시작하여

Porter(1980, 1996), Miller(1987)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의 사고를 지

배하고 있으며, 전략을 정의하는 기본관점으로 점차 자리잡고 있다

(Barney 1996, pp.22)12). Chandler(1962)가 시장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규모의 증대, 지역적 확장, 수직적 통합, 다각화 등의 네 가지

기본전략을 사용할 것을 제시한 것이나 Learned et al.(1969, 1971),

Andrews(1971)가 전략은 외부환경과 기업의 내부능력, 경영자의 철학,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초기의 적합성에

근거한 전략 개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Porter(1996)는 이러한 적합성의 기본가정을 확장시켜 전략에 대해 독

특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적합성은 포지션의 독특

12) Barney(1996)에 따르면 가장 전통적인 전략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기업의 사
명(mission), 목표(objectives), 전술(tactics)의 위계적 흐름이라고 정의
(hierarchical definition)한 학자들(Steiner and Miner, 1977, T hompson and
Strickland 1987)도 최근에는 전략을 보는 관점으로써 적합적 정의(matching
definition)관점을 지지하고 있으며 Porter(1981)도 이러한 접근방법이 전략에
대한 연구나 강의에서 기초가 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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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높이고 상쇄관계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전략 특유의 것(strategic

specific)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적합성이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의 적합성은 각 활동(기능)과 전체 전략 사이의 단순한 일관성

(simple consistency)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의 적합성은 활동들이 서로

보강(reenforcing)하여 줄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적합성은 활동의 보강을 뛰어넘어 노력을 최적화(optimization of effort)

하는 것이라 한다. 그에 따르면 전략이란 조직활동들 사이의 이러한 적

합성을 창조하는 것이며 만약 활동들 사이에 적합성이 없다면 독특한

전략이 존재할 수 없고 유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전략의

본질이란 적합성을 바탕으로 경쟁자의 활동들과 다른 활동들을 수행하

거나 비슷한 활동들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전략적 포지션닝

(strategic positioning)이라고 하였다. 단지 운영의 유효성(operational

effectiveness)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전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는 또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포지션을 넓히고 타협하는 것보다는

그 포지션을 깊이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포지션을 깊이 한다는

것은 기업의 활동들을 좀더 독특하게 만드는 것, 적합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고객들에게 그 전략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편 이렇게 외부환경과 내부환경과의 전략적 적합성의 문제에 초점

을 맞추는 견해와는 달리 자원의 최대한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견해

(Itami 1987, Hamel 1991, Hamel and Prahalad 1989, 1993, 1994)도 대

두되고 있다. Hamel and Prahalad(1989)는 10년간에 걸쳐 범세계적 경

쟁, 국제적 제휴, 다국적기업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업의 성공

요인을 추적과정에서 두 가지 대조되는 전략모델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Porter처럼 전략적 적합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과 다른

하나는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이었다고 한

다. 첫 번째 모델은 가용한 자원에 적합하도록 목표와 야망을 조절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모델은 언뜻 보아 도달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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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이다. 즉 전자가 가용한 자원에 적합하는 목표 수립에 강조점을 두고 있

는 반면, 후자는 기업의 내부능력 이상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이

틈새시장을 찾는데 주력하는 반면, 두 번째 모델은 기득권자의 우위를

깎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규칙에 대한 탐색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13).

두 번째 모델은 Itami(1987)의 전략적 불균형(strategic imbalance)과

과대확장전략(overextension strategy)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과대확장

전략이란 기업이 현재의 능력범위 밖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발생 가능한 전략적 불균형은 조직내 창조적 긴장으로 작용하여

조직구성원의 노력을 촉발시켜 장기적으로 새로운 적합성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Itami(1987)는 조직의 외부환경인 기술, 경쟁, 고객, 내부환경인

자원, 조직 다섯 가지 요소가 전략이 달성해야 할 적합성의 대상이라

하고 이때 전략적 적합성을 수동적 적합성(passive fit), 적극적 적합성

(active fit), 레버리지 적합성(leveraged fit)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고 있다. 수동적 적합성은 전략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응하는 것인데 비해 적극적

적합성은 조직이 미래환경을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전략을 수립 실행함

으로써 부분적이나마 환경과 자원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가정한다. 이에

반해 레버리지 적합성은 조직이 환경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자신의 전략을 지렛대로 삼아 보다 높은 수준의 적합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동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의 전략 적합성에서는 고정

된 것으로 여기는 환경적 특성을 이용하여 무형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거나 기업이 더 낮은 수준의 무형자산까지도 사용하는 전략을 수행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Itami의 견해는 전략에서 사전적 적합성(ante

13) Hamel and Prahalad(1993)는 또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전략적 초점, 즉 개
인이나 직무 또는 사업단위들의 노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 군데로 모아

지는 이른바 전략적 의도(strategic intent)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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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뿐만 아니라 사후적 적합성(ex post fitness)까지 확장하여 적합

성의 개념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고 하겠다.

2. 정책적합성의 분석틀

세계 각국이 외국인투자를 이용하여 달성하려는 주요 외국인투자정책

목표는 산업구조고도화, 수출증대, 외환보유증대, 고용창출, 낙후지역개발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정책목표를 정부의 개별 투자안에 대

한 선별성 여부와 적용차원에 따라 분류하면 <그림 2>와 같다.

외환보유 증대, 고용창출, 지역개발 등의 공통점은 외국인투자를 평가

하는 정부의 태도가 유치하는 외국인기업의 특성과 같은 질적 기준보다

는 투자규모, 투자금액 등 양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선별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한 기술수준, 선진 경영기법 보

유정도, 생산제품 등 개별기업의 특성보다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에서

수반되는 투자효과, 즉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투자액, 근로자 채용, 지

역경제의 소득 및 구매력 창출 등이 고려된다.

반면 기업 경쟁력 또는 제품 경쟁력을 반영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

품을 생산하거나,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수출성향이 큰

기업을 선별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경우

가 외국인투자정책으로서 산업구조고도화정책 및 수출증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정책목표 중 외환보유증대, 고용창출, 낙후지역개

발 등은 비선별적인 투자정책목표라면 산업구조고도화, 수출증대 등은

선별적인 투자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유치정책은 적용효과가 대내적이냐 대외적이냐에 따라 구분

될 수 있다. 수출증대 및 외환보유의 증가는 한 나라의 무역수지 및 경

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주요 동인이 된다. 이와 달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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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내의 산업구조 조정과 실업문제 해결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경

제개발에 외국인투자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국내 정책분야(이를테면 노

동정책, 산업정책, 지역경제정책)와 결합하여 국내 경제현안을 해결하는

일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분류기준에 의해 외국인투자정책목표를 분류하면 다

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 외국인투자정책목표 분류

대외적

(external)
수출증대 외환안정

대내적

(internal)
산업구조고도화

고용창출

지역개발

선별적

(selective)
비선별적

(non- selective)

외국인투자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수단 중 하나인 투자

인센티브제도도 정책목표의 분류에서처럼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세인센티브 및 금융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수익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여효과 측면에서 시장편의인센티브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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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소득세감면, 수입관세 면제 등 조세감면에 관한 조세인센티브

와 정부보조금, 신용보증, 보험가입 우대 등과 같은 금융인센티브는 투

자기업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회계상 이득을 보장하는

데 비해 시장편의인센티브는 시장독점권 허용, 독점 수입권 부여, 정부

수주시 우선권 부여, 타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등과 같이 비금전적으로

영업활동에서 타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장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다시 말해 조세인센티브와 금융인센티브는 외국인기업의 수익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비해 시장편의 인센티브는 향후 수익발생에 간

접적으로 기여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즉 조세인센티브와 금융인센티브는

투자비용 및 생산비용 절감, 투자수익에 직접효과가 있는 인센티브인 반

면 시장편의인센티브는 간접효과가 있는 인센티브인 것이다.

또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융인센티브와 조세인센티브는 수혜

정도의 확정이 공장설립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에 따라 각각으로 구분

된다. 금융인센티브는 외국인기업이 진출하여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이전

에 투자초기단계에서 인센티브 수혜폭이 결정되며 수혜정도가 경영성과

와 독립적으로 정해지는 고정적 성격을 지닌 반면 조세인센티브는 투자

자기업이 공장설립 후 경영활동 성과로 발생한 수익과 비례하여 인센티

브 혜택정도가 변동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인센티브 수혜정도가 결정

되는 시점을 볼 때 금융인센티브는 공장설립이전에 투자초기단계에서

사전적(ex- ante)으로 수혜범위가 결정되며 조세인센티브는 사후적

(ex- post)으로 투자기업의 능력에 따라 수혜범위가 결정되는 인센티브라

고 할 수 있다. 시장편의인센티브도 대개 투자신고 등 투자 초기단계에

서 정부와 투자기업간 계약으로 특정 시장의 독점권 허용, 특정 물품의

수요보장 등의 수혜정도와 수혜기간이 결정(고정)된다는 점에서 사전적

인센티브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 지원수단을 효과의 직·간접성 정도, 사전·사

후성 여부로 분류하여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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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외국인투자정책수단 분류

직접적

(direct)
조세인센티브 금융인센티브

간접적

(indirect)

시장편의

인센티브

사후적

(ex- post)
사전적

(ex- ante)

3. 정책적합성의 연구과제

외국인투자정책수단은 외국인투자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목표와 맞게 수립되어 진다. 조세는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실증연구에서도 거주지역의 법인세율 인상이 세후 수

익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종석 1994). 조세인센티브는 인센티브혜택 정도가 기업

이 창출한 성과에 비례하는 성향이 있어 투자유입뿐 만 아니라 투자진

출 이후 사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산

업정책과 관련하여 고부가가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정책목

표를 설정한 국가의 경우 조세인센티브제도 채택이 다른 형태의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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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제도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부의 투자정책목표가 고용창출, 낙후지역 경제개발 등

에 있다면 금융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창출한 부가가치에 비례

하여 투자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조세인센티브에 비해 보조금과 같은 금

융인센티브는 진출 초기에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집중 지급되므로 사후

인센티브 조정 효과보다는 사전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급방식의 협상에 의해 인센티브 폭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절

한 수단이라는 속성은 초기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다른 인센티브

유형보다 강력한 유인요소로 작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조세는 명문화된

법규로써 외국인투자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 전 분야에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인투자분야에만 한정되어 예외 조항을 두기

에는 다른 조세제도와 형평의 문제, 사회적 부정발생 소지가 있다. 따라

서 조세제도는 조세부과 담당자의 협상에 의한 여지를 남겨두기 보다는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여러 나라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가 주류를 이루며 인센티브제도가 정

착된 말레이시아 경우에도 인센티브의 결정시 담당자가 법규에 규정한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신청사례가 부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투자위원회 상정, 장관승인 등의 이후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인

센티브 부여결정이라고 한다.

반면 보조금의 규모 및 수혜 결정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가 재정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인센

티브제도이다. 보조금이 주요 인센티브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영국의 경

우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 지역의 낙후지역 개발 또는 고용창출을 위해 보조금 혜택수준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은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에 모두 마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투자안이라도 투자협상에 참여

한 당사자들간 협상력에 의해 보조금의 수혜폭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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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정부의 독점시장 보장, 경쟁제한 등 시장편의 제공은 특정 산업분야의

특정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인센티브이다.

특정 기업에게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정부조달 수주 때 우선 순위를 부

여하는 등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앞서서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채택되기 어려운 투자유치 수단이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차 생산 사업자로 외

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면서 시장독점 생산권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시장편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인센티브 재원

부족 등으로 다른 투자인센티브 마련이 용이하지 못하거나 기존 법제도

로 충당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항에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시장에 특정기업만을 진입시켜 시장내 자율적인 경쟁을 제한

하는 시장편의인센티브는 시장내 경쟁기업수를 감소시켜 고용감소를 초

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 산업구조고도화에 부정적 효과

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수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이루고자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재정상황이 크

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정책 수단과 정책목표간 적합성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4) 우리나라 인센티브 부여를 영국과 같이 협상에 의해 결정해야 하다는 견해가
있다. 조세감면위주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상에 의해 인
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조금과 같은 금융인센티브 방식을 확대하

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단기간내 보조금 충당기금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물론 제한적이
나마 조세감면율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맞추어 조정권한을 주

면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협상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방식에 대한 검토
도 단순히 제공방식의 변경으로 이해해선 안되며 지금 까지 본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투자정책목표와 수단간 적합성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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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정책목표가 산업구조고도화처럼 선별적인 투자유치에 있다

면 조세인센티브를, 고용창출이나 낙후지역의 경제개발처럼 투자유치 자

체에 있다면 금융인센티브가 더욱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

부의 재정상태를 인센티브 부여의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때 후진국은 조

세인센티브 위주의 투자유치 수단을, 선진국은 금융인센티브 위주의 투

자유치 수단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즉 산업구조

고도화와 조세인센티브의 적합성은 후진국에서 후자의 경우인 고용창

출·지역개발과 금융인센티브의 적합성은 선진국에 더욱 강력한 상관관

계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적합성 문제를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사례분석

과 70개국 100지역의 실증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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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인투자정책 사례분석

1. 영국의 외국인투자정책

1) 영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영국은 70년대 전통적 산업인 석탄, 철강, 조선산업의 사양화, 이에 따

른 실업증가, 노사분규 격화 등으로 국내경기 및 제조업분야가 위축되자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정책은 고용유발적 투자,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 중앙정부도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집중개발지역(Development Area), 준개발지역(Intermediate

Area) 순으로 지역개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업구제 및 낙후지역 경제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DT I 1997).

국내 투자의 부족 분을 외국인투자유치로 보충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꾸준히 유치한 결과, 영국 통계청(T h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의 집계에 따르면 1996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업체수

는 총업체수의 1.6%에 불과하나 제조업체 고용인구의 19%, 국내 총제조

업생산의 28%, 국내 총순자본지출의 34%, 수출량의 50%를 외국인투자

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의 상위 수출기업 중 40%가 외국인투자기

업이라고 한다. 또한 순수 영국자본의 기업보다 외국인기업은 1인당 부

가가치율에선 24%, 임금수준은 33%, 1인당 순자본지출 수준에선 133%

가 더 높다고 한다.

영국은 투자매력지로서 영국이 갖는 천연적 자원보다 제도적 장치를

인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

다. 즉 투자자가 투자한 총자본비용 중 평균 15% 이상을 보조함으로써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유리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법인세율이 31%로 주요 EU 회원국(독일 50%, 프랑스 34%, 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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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36%)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그룹형태로 기업을

운영할 경우 자회사간 손실이전을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등 투

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영국의 투자유치상황은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체제 양상을 띠고 있

는데 이는 영국이 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으로 구분

되어 각 지역이 개별 국가처럼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

2) 영국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영국의 투자인센티브의 특징은 세금감면이 아닌 직접 보조금 지급형

태로서 수혜범위를 투자자와 협상하여 결정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형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되는 지역선별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과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패키지(local

package)로 나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전체 투자인센티브에서 RSA가

70%를 차지하고 인센티브 패키지가 30%를 차지하는데 전체 투자금액

중 총 인센티브제공 비중을 40%로 제한하고 있다(웨일즈의 경우에는 평

균 35%정도이며 최대 한도는 50%이라 함).

지역선택보조금은 석탄, 철강, 조선 등 전통산업의 사양화로 야기된 대

량실업문제 및 낙후지역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자인센

티브 제도로(내외국 기업불문) 지급되는 보조금은 투자기업의 공장, 사

무실 부지구입비, 건축비, 플랜트 기계설비 소용비용 등 자본비용(capital

cost)에 사용된다. 수혜대상지역, 수혜요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혜대상지역은 집중개발지역(Development Areas: DA)과 준개발지역

(Intermediate Areas: IA)으로 실업률, 지역의 낙후성, 국가정책상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 세 가지 사항이 복합되어 고려된다. 현재 영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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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개발지역은 스코틀랜드 일부지역(글래스고우 인근의 조선산업 지

대), 웨일즈(카디프, 피시가드 인근의 탄광지대), 북잉글랜드(뉴캐슬 부근

의 철강, 탄광지대), 중부잉글랜드(중부요크셔의 탄광지대) 일부지역, 북

아일랜드 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는 전지역이 집

중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있어 북아일랜드에 투자할 경우(벨파스트 부근제

외) 가장 많은 RS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15). 수혜요건은 집중개발지역

및 준개발지역내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투자업체가 경제적인 자립능력이나 가능성이 있을 것.

·해당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인력

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

·해당지역의 경제 및 국가재정에 기여해야 함.

·투자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것 등 임.

보조금 지급기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투자자와의 사안

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보편적으로 고용창출력을 가장 우선하여 고

려하며 대개 신규 고용창출 1인당 5∼6천 파운드 수준이다. 기타 반도체,

첨단화학 제조 설비투자 등 고자본 투자시에는 고용창출능력 이외에 설

비구입 등 자본투자규모를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수혜방법

은 보통 3회에 걸쳐 분할 지원되는데 계약서상의 투자진척도, 고용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며 당초 계약과 달리 투자가 부진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기도 한다. RSA는 일반적으로 신규투자

에는 지원금액이 크지만, 추가투자 때에는 지원금이 작다. 그 이유는 이

미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영국 이외 지역에 투자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원재원은 거의 대부분이 영국정부의 예산이며 기타 EU 집행

위의 교부금, 각종 민간기업의 지원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5) 영국 평균실업률 5%에 비해 7.8%인 북아일랜드의 높은 실업률(’97. 12 기준)
과 지역개발의 낙후성, 정치적 고려 등의 이유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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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 예산지출 백서(1997)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투자가에게 지급

하고 있는 보조금의 파급효과는 100만파운드 당 1400만파운드의 투자를

유치하여 약 241명의 신규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RSA의 연간예산액 및 지출건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지역선택보조금 연간 지원 현황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예상) 1999년(예상) 2000년(예상)

연간예산액

연간지출액

건 수

112.7

111.5

491

110.5

110.3

483

143.7

-

624(예상)

155.6

-

676(예상)

151.6

-

659(예상)

1) 단위 : 백만파운드

2) 자료원 : 영국정부 예산지출 백서 1997

RSA와 달리 지방정부 패키지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독

자적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로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지원, 임대료 감면,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부여한다. 지역별로 차등적이며

중앙정부는 지역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공통적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방정부 패키지는 산업부

지 및 공장시설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다음은 가장 파격적으로 지원

을 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지역의 투자지원제도이다.

※ 북아일랜드 지역의 지원제도

·투자자본 보조금 : 국제적으로 유망한 사업으로 북아일랜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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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용창출효

과를 기준으로 공장건설비(부지포함), 기계 및 장비구입액의

최고 50%까지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Board: IDB)에서 무상지원(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면

제).

·고용보조금 : 신규 창출되는 고용인력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

며 동 자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함. 지원기간은 3

년이며 고용인력규모가 보장되는 경우, 3년분의 보조금을 일시

에 지원 받을 수 있음.

·운영자금 무상지원 : 공장임대시 임대료의 100% 범위내에서 5

년간, 비정부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7년간의 금리를

보조하며 고급경영인력 채용시 경영인센티브보조금을 지급함.

·공장건설 및 대여 : IDB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공장

의 건축, 매각, 장기임대시 실비로 하여 주며 부지를 제공함.

최고 5년까지 임대료의 100%에 대한 임대료를 보조해 줌.

·세제 혜택 : 사업개시 최초 년도에 기계, 설비, 공장건설 비용

에 대해 40%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며 이후에는 기계설비에 대

해서 연간 25%, 공장건설비에 대해서는 연 4% 감가상각을 허

용함.

·종업원 교육훈련 지원 : IDB 방계기관으로 훈련고용청을 설립,

북아일랜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채

용 전 훈련프로그램 마련, 훈련센터 제공, 기술자파견 등 종업

원 교육을 전반적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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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정책

1)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말레이시아는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외국인투자가 80년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급격한 임금상승과 노동력 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나자 단기적으로는 주변국 저임 노동력을 흡수하

여 임금 상승압력을 완화하는 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를 서두르고 있다. 202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이른바

“WAWASAN 2020” 구호 아래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증대, 내국민의 경제적 자립도 증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업구조고도화는 최대 과제가 된다. 외국인투자는 산업

정책차원에서 다루어져 노동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

인투자는 내국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인허가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다. 노

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 C/E)이 5만5000링기트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정

의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제조업허가나 투자인센티브 부여 대상에

서 제외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국기업과 차별적인 인

센티브는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국기업과 합작투자를 유도하

기 위해 외국인 소유지분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소유지분비중을 수출비

중, 투자프로젝트의 기술수준, 파급효과, 부가가치 및 원자재 국내조달

정도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

는 것이 외국인투자 정책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

수출비중이 총 매출액에서 80%이상 차지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소유한

도가 100%로 단독투자가 가능하며 수출비중이 51%∼79%는 지분소유한

도가 51%∼79%, 수출비중이 20%∼50%는 30%∼51%, 20%미만일 경우

에는 최고 30%만이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단 하이테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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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생산 또는 국내시장 사정상 필요한 제품, 광산 채굴 및 광석 가공과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국인지분한도 규정을 받지

않고 100%까지 외국인소유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지의 경제난으로 둔화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시키

기 위해 1998년 7월 31일부터 2000년 12월31일 기간 중 이루어지는 신

규투자 신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상기 수출비중에 의한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규정을 유보하여 수출비중에 상관없이 외국인이 100% 지분 소

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16).

또한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미푸트라인의 경제적 자립도

제고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과 내국인 인종간 지분배분을 유도하고 있는

데 외국인합작시 내국인 인종간 지분율 배분비율은 <표 3>과 같다.

<표 3> 외국인합작기업의 내국인 인종간 강제 배분비율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생산능력이 충분한 종이포장산업, 플라스틱 포장산
업, 플라스틱 사출관련 부품, 금속구조물, 인쇄, 전기도금, 제철서비스업 등 7개
분야에 대해서는 상기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수출비중에 의한 외

국인 지분소유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프로젝트 주체 외국인지분
내국인 인종간 지분배분

부미푸트라 非부미푸트라

외국인

(국내파트너 없는 경우)

70% 이상 잔여분 -

70% 미만 30% 잔여분

외국인+부미푸트라
70% 이상 잔여분 -

70% 미만 잔여분 -

외국인+非부미푸트라
70% 이상 - 잔여분

70% 미만 잔여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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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투자인센티브는 조세감면형태로 주어진다. 인센티브 부여 영역은 크게

신규투자 및 재투자 그리고 사안별 기타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다. 신규

및 재투자에 관한 인센티브는 투자진흥법을 근거로 하며 기타 인센티브

의 경우에는 개별 특별법에 기초하고 있다. 신규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수여가 합당하다고 결정된 신규투자자에게 개척자격(pioneer status)과

투자세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라는 두 가지 인센티브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투자자는 어느 인센티브가 자신

에게 유리한지를 분석하여 결정하는 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척자격을 취득한 회사에는 소득세가 부분적으로 면제되어 법정소득

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혜택 부여기간은 통상산업부가 지

정한 생산일로부터 5년간이며 개척자격 대상 업종은 투자권장제품으로

별도 고시하고 있다. 단, 동(東)말레이시아(사바, 사라왁) 및 말레이반도

동부지역 등 우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회사에 대해서는 동 기간 중

법정소득의 15%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투자세공제는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해

60%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계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총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 다음해로 계

속 이월이 가능하다. 투자세공제 대상 업종은 투자권장제품으로 별도 고

시하는데 동(東)말레이시아 및 말레이반도 동부지역은 역시 우대지역으

로 자본지출에 대해 80%의 공제 혜택을 받으며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

소득의 85%까지 상계가 가능하다.

재투자공제(reinvestment allowance)는 생산시설 확장 및 생산설비 현

대화, 관련제품의 다변화를 위해 실시한 자본지출에 대해 60%까지 공제

하여 주고 있으며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계가 가능

하다.

산업구조조정투자공제는 목재, 섬유, 기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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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전 기존 투자회사가 생산성향상 등 구조조정을 위해 실시한 일정

범위내 자본지출에 대해 최고 100%까지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구

조조정공제는 통상산업부 및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 필요하며 투자세공

제 및 재투자공제 등과의 이중공제가 금지되고 있다.

기타 인센티브에는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 첨단기술산업 투자

장려책,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장려책, 중소기업 투자장려책, 산업자생

력 강화를 위한 투자장려책, 다국적기업의 지역본사유치를 위한 장려책,

수출장려책 등이 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과 첨단기술산업 투

자장려책의 인센티브 폭이 가장 큰 데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은

대규모 첨단기술 프로젝트로 국가전략상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인센티

브로 10년간 세금 전액면제 또는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

본지출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첨단기술산업 투자장

려책의 경우에는 신기술 개발사업에 종사중인 회사로 지정된 첨단기술

회사에 대해 5년간 세금 전액 면제 또는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 이

내의 자본지출에 대해 60%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3.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정책

1)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협소한 국토면적으로 인해 외국인 기업을 유

치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전략이 불가피하였다. 싱가포르 외국인투자정

책의 변천은 싱가포르의 역사와 정치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싱가포르는 1819년에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무역기지였다가 1867년에

영국 직할식민지가 되었으며 1942년부터 45년까지는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이후 1959년 싱가포르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1963년에 말레이시

아연방 가입하였다가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탈퇴하여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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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가 되었다.

독립직후 싱가포르가 극복해야 할 최대 경제정책과제는 수입대체, 수

출촉진, 고용촉진이었다. 따라서 외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하여 고

용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체 생산하는 정책을 장려하였다. 당시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선별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섬유, 직물, 완구, 목제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육성되었다.

그 후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집약적 및 고부가치산업 육성에 초점

을 맞춘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투자에게 수여하는 투자인센티브인 개

척자격(pioneer status)을 강화(1970년도까지 352개 기업이 선도기업

자격을 획득함)하여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71년에는 전체 기업에서 외국인기업이 26%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외국인기업이 총고용에서 63%, 총부가가치 생산액 중 75%, 수출의 75%

를 담당하게 되었다17).

70년대 초반에 발생한 제1차 오일쇼크에 따라 싱가포르경제도 어려움

을 겪게 되었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경기침체 기간 중 정부는

여러가지 산업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고도기술, 자본집약적 산업

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투자유치조치가 추가로 도입, 시행되었으며 선도

기업 자격을 취득하였던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연장시켜 주기 위한 사

후개척자지위(post- pioneer Status)가 주어졌다.

경기침체기인 1975년도에 싱가포르의 제조업이 처음으로 상업을 능가

하여 최대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외

국기업 투자유치 이외에도 국내기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는데

17) 보다 고도화된 산업의 유치를 위해 기술력 향상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정밀
엔지니어링을 교육할 수 있는 연수원을 서독, 네덜란드 등 유럽의 유명기업 협
조 아래 설립한 것도 이 시기이다. 현재 싱가포르의 제조업 중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경우 그 주축이 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

브 부문이 70년대 초에 기술인력육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이러한 장기적인
고도기술 산업 유치정책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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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도입된 투자 촉진제도로는 자본보조(capital assistance

scheme), 투자소득공제(investment allowance scheme), 제품개발보조

(product development assistance scheme) 등이 있다.

8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고도기술산업 유치단계라 할 수 있다. 1981년

도부터 싱가포르를 “제2차 산업혁명” 단계라고 선언한 정부는 섬유, 신

발, 가구 등의 품목이 세계시장에서 고관세, 수입수량 제한 등과 같은

무역장벽에 영향을 받게되자 선진국으로부터 규제가 심하지 않고 고부

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첨단기술산업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첨단산업부문을 집적회로, 컴퓨터, 산업용 전자장비, 특수화학 물

질생산 등으로 지정하고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이러한 첨단산업, 고부가치산업의 육성과

아울러 국제 비지니스 종합서비스 센터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는 지역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OHQ) 지정 우대제도가 있으며, 그 외에 국제무역회사

(Authorized International T rader: AIT )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국제물품

구매사무소 (International Procurement Office: IPO), 국제 원유취급회

사(Authorized Oil T rader: AOT )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등을 두고 있다.

즉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정책목표는 신기술 및 신공정의 도입, 생산

성 향상, 첨단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출촉진 그리고 제조

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중심지로써 국제 비즈니스센터가 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싱가포르의 인센티브제도의 특성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의 주관하에 사안에 따라 비공개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투자에 따른 투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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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기 위해서는 EDB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도화와 관련하여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로는 개척자격(pioneer status), 추가개척자격

(post- pioneer status), 개발확장 인센티브(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가 있다.

개척자격(pioneer status)은 싱가포르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

을 위한 신기술 도입의 경우 제품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5∼10 년간 싱

가포르의 법인세율을 감면(싱가포를 법인세율은 26% 임)하는 것으로 면

세기간 중 손실은 기간 종료 후로 이월 가능하다. 개척자격 기간 종료

후 추가개척자격기업으로 인가 받게 되면 최장 10년간에 26%인 법인세

율 대신에 10%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개발확장인센티브도 싱가포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신규 프

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기존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이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26%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

감면을 받게 된다. 감면혜택은 최대 10년간이다.

수출촉진과 관련한 인센티브에는 수출서비스(export of service)가 있

다. 수출서비스 인센티브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두고 실행되는 해외프

로젝트 관련 서비스를 통한 수출이 총수입의 20%가 넘거나 연간 1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수출 관련 소득세의

90%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면제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개척자격 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에

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에 투자된 기업이 승인된 산

업분야(제조, R&D, 건설, 식수절약) 활동을 위한 자본설비에 5년의 법정

기한내 투자를 시행할 때 정부는 신규 투자액의 50%까지 과세소득에 대

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데 이를 투자소득공제 인센티브(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라고 한다.

국제비지니스의 중심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사업본부

설치(operational headquarter) 인센티브이다. 동 인센티브는 국제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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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망을 갖춘 기업으로서 싱가포르내에 본사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법인

을 설립하여 해외 자회사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 이자, 로열티, 외환거

래수입, 역외 투자수입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설립 후 최고 10년까지 법

인소득에 대하여 일반보다 감면된 세율인 5∼10 %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년간 비과세를 하여 준다.

그밖에 세제 혜택으로는 가속 감가상각 지원(accelerated depreciation

scheme)이 있다. 기계 설비에 대한 통상적 감가상각율(초기 20%, 매년

5∼20%) 대신, 컴퓨터 및 자동화설비, 산업용 로보트 등에 대해 연

100% 또는 33.3%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주거나, 산업용 건물에 대하여

25년간의 감가상각을 인정 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해외 융자액에 대한 지원(approved foreign loan scheme)은 생산설비

구입을 위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20만(싱가포르)달러 이상 융자를 받

은 경우(단, 면세액이 해외에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금융지원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자진흥 담당기관인 EDB와

기타 유관기관들의 자체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다만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 투자는 EDB 가 개별 투자건마다 미공개로

지원폭을 결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1)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외국인투자정책의 좌표가 되고있는 최초 외국인투자 관계법령은 1960

년 1월 「외자도입촉진법」으로 출범하였다. 국내의 투자부족분을 충당

하기 위해 단순외자도입수단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의미를 부여하였던

「외자도입촉진법」은 그 후 「외자도입법」으로 개정되어 존속되다가

1984년 7월부터 적용된 「외자도입법」 3차 개정법률에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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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지침이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금지·제한업종 열

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되었으며 조세감면기준 및 대상이 정

비되었다. 3차 개정법률은 표면적으로는 투자대상업종의 개방화를 표방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법운용 관행을 고려할 때 투자허용대상이나 조세

감면의 폭에 있어 더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조세감면대상

도 이전 전업종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교포투자

사업,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수출사업(자가생산품의 일정율이상 수출,

수출비율이 수입의존도비율에 30%를 합계한 비율보다 큰 경우), 수입대

체사업, 대규모투자사업(수입자동 승인품목으로 관세율이 10%이하인 품

목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투자금액이 1회에 10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관

광호텔업으로 투자금액이 1회에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등 7개 업종에

국한되고 조세감면폭도 이전의 5년간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산출세액

의 50% 감면에서 5년간 면제만으로 축소되었다.

1990년 1월 개정된 「외자도입법시행령」에서는 7개 조세감면대상 업

종이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었으며 조세감면기간도 1991년 3월의 「외자도입법」 4

차 개정법률안부터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로 축소되었다. 1997

년 4월부터 적용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인세의 감면기간을 84년도 이전수준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다시 회복되었다.

1997년도 말에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외환위기, 부실기업 도산 등 총체

적 경제난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정부는 대대

적인 유치지원책을 마련하였다. 199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유효한18)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이외

에도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등으로 감면대상사업

18)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세감
면 관련 규정(제9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2 내지 제127조의7에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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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넓히고 조세감면기간도 최대규모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총 10년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투자인센티브제도의 변천과정과 국내외 정책환경, 투자제한업

종 개방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의 특징을 단계별

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기간인 60∼70년대와 80년대 초반(87년 7월 이전)의 우리나라

투자정책단계는 “외자관리정책기”라 할 수 있다. 60년대 초에는 외국인

의 경영권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외국인투자보다는 상업차관 및

IBRD 등의 공공차관 도입에 역점을 두는 상업차관 중심의 외자도입을

추진하였다. 65년 이후 격증한 상업차관 도입에 따른 대외채무부담에 직

면하자 국내산업과 과도한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

하게 되었다. 외화 가득을 목적으로 수출촉진 전략에 따른 수출산업, 수

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활용하였다. 수출산업에 대한 투

자를 우선 인가하되 합작투자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제

품을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외국인단독투자를 허용하였다. 70년대에는

생산설비, 중간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중화학공업 부문에 외국인투자

를 참여시켰으나 여전히 외국인의 경영참여에 제한을 가하여 외국인투

자비율은 내·외국인간 50:50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국내 산업정책

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70년대 말에 불어 닫친 제2

차 석유파동 및 개도국의 채무불이행선언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차관중심의 외자도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단계인 1984년 7월부터 외환위기 발발 1년 후인 1998년 11월까지는

“초기산업정책기”라 할 수 있다. 허용업종을 열거방식(positive system)

에서 금지·제한업종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50%의 투자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업종별로

상이한 투자비율을 설정하여 개방화를 가속하였다. 80년 후반은 국내외

경제호황으로 인해 외환사정이 호전되자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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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태도를 보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투자정책의 기

조는 투자대상은 개방하되 이전처럼 외국인투자기업 모두에게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수혜 대상업종을 제한(7개 업종)하여

국가경제정책 차원에서 특정 산업, 특정 효과를 이루기 위한 분야에만

인센티브를 한정하는 것으로 산업정책적 요소가 외국인투자정책에 가미

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개 조세감면대상 업종은 다시 고도

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에만 국한되며 산업정책적 요소가

점차 짙어지게 되었다. 80년대 말에 제조업에 대해 투자개방을 하였으며

90년대 초에는 서비스업을 개방하였다.

3단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된 1998년 11월 이후부터 현재

까지로 “복합경제정책기”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외환보유가

고갈되자 정부는 외환안정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였다.

평소 과도한 부채비율에 시달리던 기업들은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자

기업도산이 잇달았고 실업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외환고갈, 기

업부실, 실업증가 등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외국인투자는 삼중고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 졌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

금 퇴출 상황에 놓여있는 국내부실기업을 인수하게 하여 투자금액의 국

내 유입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실업구제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다. 정부는 투자인센티브 수혜기간을 확대하고 장·단기 국채 및 채권시

장 및 국경간 인수합병(M&A)시장을 개방하여 공장신설형투자보다는 인

수합병형투자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였다. 투자개방업종도 대폭 확대하

였다. 총 1,148개 업종 중 보통농작물생산업, 근해 및 연안어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 내항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 미개방 7개 업종과 발

전업, 유선방송업, 뉴스제공업, 유무선전신전화업 등 14개 부문개방업종

등 총 21개 업종만이 제한업종으로 99.4%의 개방화율을 보이고 있다.

각 단계별 투자정책 특징과 개방업종,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정도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세부정책변화 사항은 <표 4>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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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단계별 외국인투자정책

산업정책과 관련한 우리나라 투자정책의 특징은 80년대 후반부터 일

어나기 시작한 산업정책수단으로써 외국인투자정책이 급작스러운 외환

위기 도래로 인하여 “초기산업정책기”에서 이후 단계인 “산업정책 정착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다른 복합적인 경제정책수단으로 섞여 활용되

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정책목표간 상충이 발생하여 투자정책목표와

지원수단간 부분적으로 부적합성(misfit)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영국, 말

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사례에서처럼 고용창출 및 지역개발 등에는 보조

금방식이, 산업구조고도화에는 조세인센티브 방식이 효과적임에도 불구

하고 1960년부터 40여년간 투자지원수단이 되어온 조세감면위주의 인센

티브제도를 강화하여 산업구조고도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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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목표, 즉 투자유치의 질과 양적 측면을 모두 달성하려 한 것이다.

<표 4>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추이

구분 정책목표 주요 내용 관련 법률

1962∼72 투자재원
확보

·경제개발에 필요한 상업
차관중심 외자도입
·수출촉진전략에 따른
수출 산업,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활용
·수출자유지역 설치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
(1962)
·외자도입법(1966)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

1973∼79 외자도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외국인투자 현물 출자
·외자도입선 다변화
·도입외자 사후관리

·공공차관도입 및
관리에관한법률(1973)
·외국인투자 심사
위원회 설치(1974)
·외자도입인가 및
외화대출 방침(1978)

1980∼89 외국인투
자유치기
반조성

·제2차 석유파동, 개도국
채무불이행 선언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차관방식 외자도입한계
·개방업종을 positive방식
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 50%투자비율에서
업종별 상이한 비율설정)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1984,86,87)
·외화증권발행규정 (1985)
·상장법인 해외증권발행
및 관리에 관한규정(1985)
·상업차관도입인가방침(1

986)
·공공차관 자금 효율화
방안(1986)

1990∼97 산업의
국제경쟁
력 강화

·투자유치활성화정책추진(
신고제전환)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

(기존주식취득방식외국인
투자허용,우호적M&A,
해외모기업으로부터 대부
받은 5년이상 장기차관
도입자유화)

·외자도입법 개정
(1991, 95)
·외국인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법률(1997)

1998∼ 경제위기
극복,
경제구조
개선/개
방화

·인센티브 확대: 국세감면
대상에 산업지원서비스,
외국인투자지역입주업체
포함,지방세감면에 등록
세 추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발족
·M&A투자방식 장려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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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 제공형식은 조세감면위주인 조세인센티브제

도로 되어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감면 이외에

도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지원, 보조금 등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수혜폭이 가장 큰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제도이다.

조세감면 대상은 산업지원서비스업(총 97개), 고도기술수반사업(총 436

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된

다.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

세특례」에 정의되어 있다(제116조의 2). 산업지원서비스란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업을 말하며 고도기술수반사업이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

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감면방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소득발생

연도부터 7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을 감면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100%,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방법과 동일하다.

국세뿐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등 지방세

도 감면해 주고 있다.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

지역입주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는 100%, 그 다음 3년이내

는 50% 감면 또는 공제(단, 사업개시일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또는 공제)한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1998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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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개정 이전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현행 조세감면제도에서는 조세감면 대상여부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하

고 있다. 사전확인제도란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당해 외국투자가가 영

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계획 수립이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표 5> 종전·현행 조세감면제도 비교

종전 ( ’98. 11 이전) 현행 ( ’98. 11 이후)

[국세] 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

·고도기술수반사업: 8년간 감면( 5
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8년간 감면(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국세] 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
스업, 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
수출자유지역(마산,익산)입주사업
: 10년간 감면(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최소 감면기간: 8년(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지자체별로 감면기간, 감면율확대
( 8∼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그밖에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은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

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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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배당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가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

용되는 것으로 3년이내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경우 100% 면제하여 주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 이외에 공장설립 및 고용과 관련해서 중

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국공유재

산의 임대 및 매각과 관련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급 지급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재경부 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유재산

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에 매각대금납부 연기 및 분할,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의 임

대료 감면 및 분양가 인하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0년이내이며 기간 만료시 50년 이내 갱신

이 가능하다.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은 20년이내 분할납부하거나 1년이내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 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납부기일과 분할납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은 전지역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에 한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든 사업과 100만달러 이상 고

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100% 감면을 하고 1000만달러이

상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산업구조조정 및 지자체의 재정자립에

기여한 사업은 75% 감면을 해주고 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는 50%의

감면 혜택을 준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고용보

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이 작다고 할 수 있

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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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

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규로 산업단지 개발시에는 제조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상시 고용규

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등 세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된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3000만달러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제주도 또는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지역내의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은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제주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19)내의

종합휴양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제도의 특징은 수혜대상 산업의 제한과 조세

감면위주의 지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 감면대상분야를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한정하여 연관산업에 파급효과

가 크며 고부가가치 창출사업이거나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는 경우에

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가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

으로 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고용규모 등을 고려한다지만 이들 조건

이 독립적으로 전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아

19) 현재 보문관광단지, 중문관광단지, 성산포관광단지, 해남화원관광단지, 감포관
광단지, 원주월송관광단지, 화천파로호관광단지, 김천온천관광단지, 평창봉평관
광단지 등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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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역시 산업지원서비스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차등적 조건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5. 사례분석 평가 및 종합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정책에 관한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투

자정책목표는 각국이 처한 사회, 경제, 정치적 배경과 관련이 높다는 것

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사양산업으로 인한 실업구제를 위하여 투자정책목표

의 최우선 순위를 고용창출과 낙후된 지역경제 개발에 두고 있으며 이

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고용창출 정도와 진출 지역의

낙후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투자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개도국 등 다른 투자유치 경쟁국에 비해 생산요소비용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영국은 보조금지급을 강력하게 그리고 신축적으로 운용

하여 투자입지로서 매력도를 증대시키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자체 판단하

에 반드시 유치가 필요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규정 한도내에서 또는

일반 법규정에서 허용하는 금액 이상일지라도 제공자와 수혜자간 협상

에 의해 신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규모는 총 투자예산에

50%를 넘는 등 과히 파격적인 금융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투자입지 측면에서 저임금 및 풍부한 노동력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투자인센

티브를 제공하여 자국내 고부가치산업의 육성 및 수출증대를 꾀하는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투자여건은 영국과는 달리 1

인당 고용창출 인원과 연계한 신축적인 보조금지급방식 대신에 명확한

기준에 의한 자본집약적 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인센티브제도를 정착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미국 등과 같은 최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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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른바 “싱가포르 21”을 추진하면서 기업, 금융, 관광, 교통, 첨단산

업, 비즈니스 등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외국

인투자정책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선

별적으로 유치·지원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세제감면위주인 조세인센티

브가 주류이며 특히 발달된 금융지원체제를 구비하고 있다. 조세감면 등

성문화된 법적 제약에 의한 신축적 운용의 한계를 투자유치기관인 EDB

주관하에 자금융자 등 금융지원의 탄력적 운용으로 극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정책은 과거에는 외자도입수단에서 점차

특정산업 육성 및 경제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에 초점을 맞춰 발전

해 왔다. 조세감면위주의 조세인센티브제도가 투자인센티브 제도가 개설

된 196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오다가 1997년 말 급작스런 외환

위기를 맞이하면서 외환보유고 가득, 기업구조조정, 실업구제 등 경제현

황을 반영한 단기적인 투자정책목표 변경이 불가피하였다. 그러자 외국

인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확

충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규에는 부분적으로 보조금지급 허용 및 규정

마련, 지원기준에 고용창출 및 투자규모를 고려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지

원대상을 여전히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에 국한하고 있

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의 기조인 산업구조고도화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기존에 견지해왔던 고부가치산업의 육성, 산

업경쟁력을 더욱 확충하는데 효과가 있는 인센티브제도는 정부가 새로

운 단기 투자정책목표로 정한 외환위기 극복과는 차이가 있는 정책수단

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분석결과 각국의 투자정책은 각국이 처한 내외적 환경은 다르지

만 외국인투자정책목표를 자국의 경제목표와 연계시키며 투자정책수단

으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국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게 된 배경, 투자정책목표, 정책지원 수단

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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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례종합(투자유치 배경, 정책목표, 정책수단) 비교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투자유치

배경

전통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실업문제의 정

치적·사회적

쟁점화

산업의 노동

집약화에 따른

경쟁력약화 및

인종간 소득

격차,
“비전 2020”

협소한 국토와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의 국제화

·고도화필요,
“싱가포르 21”

경제구조개선

을 통한 경제

발전 필요

(산업·기업구
조 개선, 외환
위기 극복)

투자정책

목표

·고용창출

·낙후지역균등

개발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출확대

·세계화 중심

·산업구조 고

도화

·첨단산업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구조개선

투자정책

수단

·보조금위주

신축적 운용

·보조금 산정

기준을 1인
당 고용창출

인원과 연계

·명확한 기준

의 조세감면

위주

·조세감면율을

1인당 투자
자본비율과

연계

·세제감면위주

·금융지원

발달(신축적
운용)
·조세감면율을

기술수준과

연계

·조세감면위주

·산업지원서비

스업, 고도
기술수반사

업으로 인센

티브대상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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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외국인투자정책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본 실증분석은 KOT RA 74개 해외무역관20)이 수집한 주재국 정부 투

자정책 및 투자유치 담당관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67개국

에 주재하고 있는 74개 무역관에 의해 총 100개 지역 100개 설문이 수

집되었다.

1개 국가 당 1개 실증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유럽과 북미의 몇몇 국가

는 지방자치제의 발달정도, 실질적인 정치·경제적 독립여부 등 그 나라

의 특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실증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

의 경우, 정치·경제 제도 측면에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

일랜드 등 4개 지역이 공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주정부가 독립적인 법과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고 있

다는 점에서 각 지역별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개 지역 이상 자료가 수

집된 국가와 지역수는 미국이 25개 지역으로 가장 많으며 영국 4개 지

역, 독일 4개 지역, 우크라이나 2개 지역, 벨기에 2개 지역이다. 미국의

경우 8개 무역관(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달라스, 워싱톤, 샌프란시

스코, 애틀랜타,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시애틀)이 주재지역을 포함하여

2∼3개 관할 지역을 자료 수집대상으로 하여 수집하였으며 그 외 국가

는 현지국 수도에 위치한 무역관에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권역별로 유럽 22개국 30개 지역, 중동·아프리카 15개

국 15개 지역, 북미 2개국 26개 지역, 중남미 12개국 12개 지역, 아시아

17개국 17개 지역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

지이며 조사기준시점은 1999년 7월 31일이다.

국가별, 지역별 자료수집 현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20) 1999년 10월 1일 현재 KOT RA는 해외 78개국에 101개 해외무역관이 있으며
국내에는 본사를 비롯한 10개 국내무역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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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별 자료수집 현황

유럽 중동·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아시아

22개국
30개 지역

15개국
15개 지역

2개국
26개 지역

12개국
12개 지역

17개국
17개 지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2)
벨기에(2)
체코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독일(4)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4)

꼬뜨디봐르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짐바브웨

케냐

터키

미국(25)
캐나다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대만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호주

2. 자료특성 및 분류

1) 자료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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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으로서의 중요성에 따라 개별 외국인투자정책 목표를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각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목표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고용창출과 산업고도화였으며 외

환안정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정책목표로 채택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비중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고용창출을 가장 비중 있는 정책목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지역)는

전체 중 68.7%이었으며 5점 만점으로 할 때 평균 4.27의 중요성을 나타

내고 있다. 산업구조고도화의 빈도수는 60.8%, 평균 4.25로 중요한 투자

정책목표로 조사되었다. 수출증대의 경우는 평균 3.90이었으며 지역개발

도 비슷한 수준인 평균 3.57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반면 외환안정을 가

장 중요한 외국인투자정책목표로 채택한 경우는 19%이었으며 평균 1.78

로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8>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8> 국별 외국인투자정책 목표 현황

외환안정 산업고도화 고용창출 지역개발 수출증대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중요 1

2

3

4

매우중요 5

계

26

14

23

10

18

91

28.6

15.4

25.3

11.0

19.8

100.0

6

3

11

18

59

97

6.2

3.1

11.3

18.6

60.8

100.0

5

9

8

9

68

99

5.1

9.1

8.1

9.1

68.7

100.0

3

13

32

24

25

97

3.1

13.4

33.0

24.7

25.8

100.0

4

8

20

25

38

95

4.2

8.4

21.1

26.3

40.0

100.0

결측치 9 3 1 3 5

평균 1.78 4.25 4.27 3.57 3.90

총계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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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외국인투자정책 수단도 투자정책목표와 마찬가지로 조사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투자유치수단으로 가장 강도 높게 마련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감면을 해주는 조세인센티브로 조사되었다. 조세

인센티브는 각국이 목표한 투자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채택(5점으로 측정)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에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3.75점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급 등 금융인센티브는 평균 3.02로

나타났다. 시장편의인센티브는 평균점 1.73으로 각국이 가장 약하게 채

택하고 있는 정책수단으로 조사되었다(표 9 참조).

<표 9> 국별 외국인투자정책 수단 현황

조세인센티브 금융인센티브 시장편의인센티브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약함 1

2

3

4

강함 5

계

12

8

13

16

42

91

13.2

8.8

14.3

17.6

46.2

100.0

22

13

20

11

24

90

24.4

14.4

22.2

12.2

26.7

100.0

50

14

12

2

4

82

61.0

17.1

14.6

2.4

4.9

100.0

결측치 9 10 18

평균 3.75 3.02 1.73

총계 100 100 100

2) 국별분류

각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및 수단을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맞춰 분류

하면 다음 <그림 5> ,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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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국의 외국인투자정책목표 분류

대외적

(external)

수출증대

이집트,독일,인도,인도네시아,
미안마,나이지리아,오만,파키
스탄,페루,루마니아,사우디,슬
로베니아,남아공,태만,태국,우
루과이,짐바브웨 (17개국)

외환안정

방글라데시,도미니카공,과테말
라,인도,요르단,케냐,레바논,나
이지리아,파키스탄,페루,루마니
아,남아공,태국,우루과이
(15개국)

대내적

(internal)

산업구조고도화

방글라데시,벨기에,카나다,꼬
뜨디봐르,체코,덴마크,도미니
카공,독일,과테말라,헝가리,인
도,인도네시아,일본,케냐,한국,
모로코,미안마,나이지리아,노
르웨이,오만,파나마,필리핀,폴
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사우
디,싱가포르,슬로베니아,남아
공,스리랑카,대만,태국,터키,영
국,미국,우크라이나,우루과이,
베네수엘라,짐바브웨
(39개국)

고용창출

방글라데시*,벨기에,브라질,콜롬
비아,꼬뜨디봐르,덴마크,이집트,
프랑스*,독일,그리스,과테말라,
인도*,인도네시아*,아일랜드*,일
본*,케냐,레바논,멕시코,모로코,
미안마,네덜란드,나이지리아*,오
만,파나마,페루,필리핀,폴란드,
포르투갈,루마니아*,사우디,슬로
베니아,남아공,스페인,스리랑카,
대만*,태국*,터키,영국,미국*,우크
라이나,우루과이*,베네수엘라,짐
바브웨 (43개국)

지역개발

리비아,미안마, * 표시 10개국
(12개국)

선별적

(selective)
비선별적

(non- selective)

1) 투자정책 목표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경우(5점)를 중복하여 표기함.
2) 고용창출이 목표인 국가 중 *표시국은 지역개발 목표국가와 중복됨.

고용창출과 산업구조고도화는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정책

목표가 됨을 <그림 5>에서 알 수 있다. 외국인투자를 수출증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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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나라는 이집트, 독일,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슬로베니아 등

17개국이며 산업구조고도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일본,

카나다, 벨기에,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등 39개국에서 비중 높게

다루고 있는 투자정책목표로 나타났다. 외환보유고 증대, 외환안정에 투

자유치정책 목표의 초점을 맞춘 국가는 방글라데시, 도미니카공, 과테말

라, 인도, 요르단, 케냐, 레바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루마니아,

남아공, 태국 등 15개국이며 고용창출은 프랑스, 미국, 영국, 브라질, 덴

마크, 벨기에, 독일, 스페인, 멕시코, 그리스, 터키 등 43개국에서 채택하

고 있는 중요한 투자정책목표로 조사됐다. 지역개발을 정책목표로 하는

국가는 리비아, 미안마와 고용창출을 정책목표로 하는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등 10개 국가 총 12개국이다21).

5개 정책목표 모두를 중대한 정책목표라고 응답한 국가는 태국, 우루

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등 5개국이며 4개 이상은 방글라데시,

미안마, 나이지리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등 5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투자정책목표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경제개발 단

계에 있는 개도국이라는 것이다. 후진국일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로

해결해야할 경제현안이 다양하고 또한 외국인투자재원 이외에 별 다른

국내경제 활성화 수단이 없다는 것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는 다방면에서

자국의 경제정책목표 달성수단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각국의 투자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투자인센티브제도 중 조세인센티브

는 26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투자유치수단으로 <그림 6>과 같이 가장

보편적인 투자정책목표 지원수단이 되고 있다. 금융인센티브는 조세인센

티브 제공국가의 절반 조금 넘는 15개 국가에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장편의인센티브

를 강력한 수단으로 마련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 1개국인 것으로 나타났

다.

21) 단 본 자료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투자정책목표간 우선순위 및 비중을 측정
한 것으로 각국간 상대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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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국의 투자정책수단 분류

직접적

(direct)

조세인센티브

벨기에,브라질,칠레,꼬뜨디봐
르,이집트,프랑스,그리스,인도,
인도네시아,일본,요르단,한국,
모로코,오만,포르투갈,싱가포
르,남아공,스리랑카,대만,태국,
터키,영국,미국,우크라이나,우
루과이,베네수엘라 (26개국)

금융인센티브

오스트리아,벨기에,칠레,체코,프
랑스,독일,그리스,과테말라,인도
,일본,모로코,포르투갈,스페인,
대만,미국 (15개국)

간접적

(indirect)

시장편의인센티브

칠레 (1개국)

사후적

(ex- post)
사전적

(ex- ante)

3. 실증분석

효과적인 외국인투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과제는 제3장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정책목표의 속성에 따라 적합한 지원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때 정책목표와 수단간 적합성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각국이 처한

재정자립도, 경제발전 수준 등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조세인센티브는 인센티브혜택 정도를 외국인투자진출 이후 사후적으

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피투자국 정부가 산업정책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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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관련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수출비중을

확대하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

보조금과 같은 금융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진출 초기단계에 효과적이며

투자계약자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수혜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고용창출,

낙후지역 경제개발 등의 투자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정책으로서 정책수단 채택에는 국가재정상태 등 제약요인

이 따른다. 인센티브 부여의 제약요인을 고려한다면 후진국과 같이 재정

상태가 풍족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조세인센티브 위주의 투자유치 수단

을 더 선호할 것이며 비교적 재정이 풍부한 선진국은 금융인센티브 위

주의 투자유치 수단을 마련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외국인투자정책목표 중 하나인 외환증대의 경우도 정책수단으로 보조금

지급은 국가재정형편상 제약이 따른다고 하겠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특정 시장에 특정기업만을 진입시키는

시장편의인센티브는 국가재정상황에는 구애를 받지 않으나 시장내 경쟁

기업수 및 경쟁요인 감소효과를 발생시켜 고용감소와 장기적인 산업구

조고도화 정책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구조고도화 및 수출증대 등과 같은 선별적 정책목표와 조세

인센티브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

·고용창출 및 지역개발 등과 같은 비선별적 정책목표와 조세인센

티브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선별적 정책목표와 조세인센티브간 정의 상관관계는 선진국보

다는 후진국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비선별적 정책목표와 금융인센티브간 정의 상관관계는 후진국

보다는 선진국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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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및 산업구조고도화에 투자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국가

는 지원수단으로 시장편의인센티브를 채택할 가능성이 적다.

투자정책목표와 지원수단, 즉 투자인센티브간 상관분석은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였으며 그 다음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눠

시행하였다. 선진국의 기준은 OECD 회원국으로 한정하여 전체 표본

100개 지역 중 28개 OECD 회원국의 58개 지역이 선진국 표본으로 분류

하였고 나머지 58개 지역을 후진국 표본으로 하였다. <표 10>에는 상관

분석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표 10> 상관분석 결과

목표

수단

외환증대 산업고도화 고용창출 지역개발 수출증대

상관계수 (P값) 상관계수 (P값) 상관계수 (P값) 상관계수 (P값) 상관계수 (P값)

전체

조세

금융

시장편의

- 0.016

- 0.239*

0.288*

(0.888)

(0.030)

(0.012)

0.258*

0.098

- 0.382**

(0.015)

(0.367)

(0.001)

0.249*

0.210*

- 0.449**

(0.018)

(0.048)

(0.001)

- 0.061

0.359**

0.138

(0.572)

(0.001)

(0.221)

0.070

0.007

0.007

(0.521)

(0.951)

(0.949)

선진국

조세

금융

시장편의

0.081

- 0.096

0.576**

(0.595)

(0.531)

(0.001)

0.087

0.263

- 0.322*

(0.551)

(0.067)

(0.033)

0.180

0.425**

- 0.469**

(0.207)

(0.002)

(0.001)

- 0.091

0.477**

0.172

(0.527)

(0.001)

(0.259)

0.177

0.106

0.048

(0.224)

(0.469)

(0.756)

후진국

조세

금융

시장편의

0.012

- 0.043

- 0.031

(0.943)

(0.800)

(0.859)

0.441**

- 0.083

- 0.472**

(0.005)

(0.621)

(0.004)

0.311

- 0.081

- 0.439**

(0.054)

(0.627)

(0.007)

- 0.249

0.212

0.115

(0.132)

(0.208)

(0.510)

- 0.060

- 0.005

- 0.086

(0.721)

(0.975)

(0.622)

1) Pearson 상관관계 분석, 양측검정임.

2) ** , *는 각각 1%와 5%의 유의수준을 만족함, 괄호 안은 유의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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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본의 경우 조세인센티브는 정책목표 중 산업구조고도화와 고

용창출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각각 0.258과 0.249

이며 모두 5% 유의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다. 금융인센티브는 고용창출과

지역개발에 각각 0.210(유의수준 5%), 0.359(유의수준 1%)로 정(正)의 상

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인센티브는 외환안정 및 외환

보유 증대를 투자정책목표로 하는 지역에서 부(負)의 관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체로 앞서 예측한 바와 같이 상관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단, 선별적 정책목표 중 수출증대의 경우는 조세인센티브와 상관관계가

미미하고(상관계수 0.07)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인센티브 효과성에 대한 선·후진국간 차이에 대한 검증도 예측

한 결과대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조세인센티브보다는 보조금 지급

등 금융인센티브가 투자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나타

났다. 금융인센티브간에는 고용창출 목표와 0.425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개발 목표에도 상관계수가 0.477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후진국 경우에는 조세인센티브가 산업구조고도화 정책에 적합한 투자유

치 지원수단으로 판명됐다(상관계수 0.441). 또한 통계적 유의도 측면에

서도 모두 유의수준 1% 내를 만족하고 있어 선·후진국간 유효한 정책

목표 달성수단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시장편의인센티브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산업구조고도화와 고용창

출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시장에 특정기업만

을 진입시키는 경쟁제한 정책은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진입 및 신규투자

를 저해하여 고용감소 및 산업구조에 건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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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맞은 이듬해인 1998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

인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으로 88억52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

였으며 1999년 상반기에는 44억6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1.4%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유일하게 증가

한 국가이다(Lim 1999).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하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당해 연도 투자유입액 중 유출액을 뺀 순투자 기준으로 97

년도에 0.6%를 차지하여 말레이시아 5.2%, 태국 2.4%, 인도네시아 2.2%,

필리핀 1.5%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화가 가장 많이 진전

된 싱가포르는 8.9%이며 중국도 4.9%인데 비해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투자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많

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처럼 평균 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투자수준

을 볼 때 자본유입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국민총생산 증대, 국제수지 개

선, 해외의 우수 경영자원 및 기술유입 등 다양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

는 외국인투자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

만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

하다.

외환위기를 맞자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

인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였다. 현재 시행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는 과거의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이외에 첨단산

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하여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세의

조세감면기간도 과거 8년에서 2년간 연장된 10년으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였다. 그러나 개별적인 투자유치 지원수단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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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투자유치가 이루

어질 수 없을뿐더러 경제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목표와 수단간 적합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례분석과 실증분석

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국 정부가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각 나라의 정치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투자유치국의 입지매력도를 보완하고 있다. 영국은 투자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고용창출과 낙후된 지역경제 개발에 두고 있

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창출 정도와 진출 지역의 낙후성에 따라

보조금위주의 투자인센티브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여러 인센티브 형태

가운데 영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방식의 금융인센티브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보조금 형태가 바로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지

원수단으로서 적합한 특성, 즉 투자 초기단계에서 유인요소가 크며 신축

적 활용이 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사안별

협상에 따라 보조금규모를 유연하게 정하고 있는 영국은 투자정책목표

와 수단간 적합성을 이루면서 외국인투자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유치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과 반대로 인센티브 제공의 폭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원수단으로서 비탄력적인 조세감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투

자매력도 측면에서 저임금 및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투

자 자체를 유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

업 중 산업의 고부가치화, 수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와 투자정책과 지원수단간 적합성 측면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다만 투자정책목표가 산업구조고도화, 첨단산업육성

등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지화”를 표방하여 금융, 비즈니스 센터 육성

등도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영국과 투자정책목표의 우선순위와 내부환경이 다르지만 역시 나름대로

의 투자정책과 수단간 적합성을 이루면서 효과적인 투자정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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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고 있는 국가들로 평가받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도 주요국의 사례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산업구조고도화와 조세인센티브간 또한 고용창출 및 지역개발과 조

세인센티브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상관관계는 전자의 경우 후진국만을 표본대상으로 했을 때, 후자의

경우 선진국만을 표본대상으로 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창출 및 산업구조고도화에 투자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국가는 경쟁

을 제한하여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편의인센티브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분

석결과의 내용과 과연 우리나라의 투자정책은 일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음의 몇 가지 견해와 연관지

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근간인 조세인센티브의 확대는 우

리나라 투자유치규모의 증대를 가져온다.

둘째, 현행제도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과도한 투

자인센티브 경쟁으로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는 개별투자사안별로 협상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행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은 발전단계상에서 외

자확보차원을 벗어나 경쟁촉진, 지배구조개선, 경영기법 이전 등

경제구조 개선차원 유지단계에 있으며 향후에는 고용창출, 지역

경제발전 차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첫 번째 조세인센티브제도와 투자유치성과간 관련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 결정요인 중 인센티브는 여러 결정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며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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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r 1965, Aharoni 1966, Lim 1983, UNCT AD 1996, 1998). 기존 연

구결과는 조세인센티브보다는 투자대상국의 생산요소 가격, 시장수요 크

기, 정치사회적 안정성 등의 요인이 투자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

며 인센티브는 단지 보조적인 역할만을 한다고 한다. 일례로 말레이시아

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부여하지 않아도 다른 투자유치매력요

인이 경쟁국보다 높아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의 절대규모가 지금 수준으

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영국의 경우에는 보조금제도 없이 현재 투

자유치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조세감면은 선별적인 외국인투자정책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유치 절대액에 치중하기보다는 유치된 투자기업의 질적구성에 초점

을 맞춘 투자정책목표이다. 따라서 투자유치액 규모보다는 산업구조고도

화 등 선별적인 투자정책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하였나가 그 성과

지표로 타당하다. 다시 말해 투자정책목표가 산업구조고도화에 있다면

투자성과의 잣대는 산업구조고도화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얼

마나 많이 유치하였나가 되어야 한다. 이 같은 논리가 우리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때 조세인센티브의 확대가 그대로 외국인투

자유치 절대액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현행제도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과도한 투자

인센티브 경쟁으로 작용하여 자원이 낭비된다는 견해는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관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인센티브제도는 지급기준 및

규모가 자세하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국세의 경우 전국 어느 곳에

서나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재량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 같은 조세감면 인센티브보다는 신축적 운용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제도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현

실적으로 우리나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현재로써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를 개별투자사안별로 협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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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투자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인센티

브 범위를 유연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으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조세감면 방식의 인센티브제도에서는 그 특성상 신축적으로 제공

되는 인센티브범위를 사안별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

서 개별투자사안별로 협상에 따라 인센티브범위를 정하자는 견해는 우

리나라 투자인센티브제도 중 금융인센티브제도 비중을 증대하자는 견해

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조금 방식은 투자정책목표

가 무엇이냐 에도 관련이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특히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

세감면율을 고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세감면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

어 일정 한도내에서 과세적용자의 재량권을 두는 것도 유연성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조세제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사안별로 투자인센티브범위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명확한 규정으로 조세적용의 애매성을 지양하는 조세제도의 법규범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어 그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외국인투자정책은 현재 외자확보차원을 벗어나 경쟁

촉진, 지배구조개선, 경영기법 이전 등에 정책목표가 맞춰져 있으며 향

후 산업구조고도화, 고용창출, 지역경제발전으로 투자정책목표가 이동될

것이라는 견해는 투자정책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한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투자유치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정

책이 국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목표와 수단이 수시로 변경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거 투자정책이 산업구

조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는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외환위기로 인해 그동안 지향하였던 산업구조고도화이외에 다른 투자정

책목표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외자확보차원의 정책목표는 이미 1984년 7

월에 개정된 제3차 「외자도입법」에서 인센티브 수혜대상 분야를 고도

기술수반사업 등 7개 분야로 한정하는 등 산업구조조정 정책차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 말 이후 98년 11월까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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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법률에는 우리나라 인센티브 지원대상이 여전히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만으로 한정되었다. 1998년 11월부터 적용된 촉진

법에도 부분적으로 보조금지급 허용 및 규정 마련, 지원기준에 고용창출

및 투자규모를 고려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지원대상으로 고도기술수반사

업에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등 오히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정

책의 기조인 산업구조고도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환

위기 이후 외자도입, 기업의 지배구조조정 등 경제현안 제분야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제시하여 조세인센티브제도를 정

비하였지만 정작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활용된 대

부분의 경우는 조세감면 등 투자인센티브제도에 의하기보다는 일일환율

폭의 한도철폐, 장·단기 국채 및 채권시장의 개방, 국경간 적대적 인수

합병(M&A) 허용, 인수합병시 정리해고제 허용, 외국기업에 대한 비업무

용부동산 소유제한의 철폐 등과 같은 경제적 개방 조치에 힘입은 바 크

다. 외환위기 발발 이듬해인 1998년도에는 인수합병형의 외국인직접투자

가 전체 유치금액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제

개방화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향후 건전한 외부경제효과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확대

해 나가기 위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정책 방향은 “투자정책의 일관성"과

“근본적인 투자유치 유인요인 개선"이라 할 수 있다.

투자정책의 일관성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대로 장단기 투자정책목표

의 명확화와 결정된 투자정책목표와 투자정책수단간 적합성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적합성이 실현되기 위해선 투자정책수단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투자인센티브 유형을 정책목표에 맞게 구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정책수단인 투자유치기관의 지원활동, 투자자문 활동, 사후관리 제

도 등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고용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정책목표가 있다면 투자유치기관의 지원활

동도 인수합병형 투자(M&A)보다는 공장신설형(greenfield investment)

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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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투자유치 유인요인 개선"이라 함은 조세감면, 보조금지급,

시장보호 등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용을 보충하고 투자성과를 인위적으

로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제도보다는 투명한 기업경영 활동 관행 정착,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을 도모하여 투자입지 매력도 측면에서 사회정

책적요인을 개선하고 또한 기술개발, 우수한 인재양성, 효율적인 노동시

장을 형성하여 시장추구, 생산효율추구, 기술습득추구를 지향하는 외국

인투자기업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충족시키는 투자환경 개선이 보다 필

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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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록 1.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제도 요약

Ⅰ. 영국의 투자인센티브제도

□ 지역선택 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t: RSA)

·낙후지역, 석탄, 조선, 철강 등 전통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야기된 특

정 지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

게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임.

·수혜 대상업체는 집중개발지역(Development Area) 및 준개발지역

(Intermediate Area)에서 경제발전 및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

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지급방식은 일반적으로 자본비용에 대한 자본교부금이나 고용창출

인력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실업대책 교부금형태로 지불하기도 함.

·지급금액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영국통산부(DTI)의 공식 지원액은 고

정투자 비용의 5∼15% 또는 신규고용창출 인력당 4600파운드(집중개

발지역), 2900파운드(준개발지역)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에 따라 지원규모가 매우 상이하여 북아일랜드의 경우 총고정투

자비용의 50%, 스코틀랜드 고산지대는 고정투자금액의 50%까지를 동

보조금으로 지원해줌.

·보조금의 지급기준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업체와 지역별

투자유치기관 또는 정부 사무소와의 개별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

급규모가 유동적 임.

□ 지역투자 보조금(Regional Investment Grants: RIG)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진을 위해 개발지

구 (Assisted Area) 및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종업원수 25명 이하인 중

89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소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함.

·지원금액은 고정자본투자액의 15%로서 최대지원액은 1만5000파운드이

며 사업개시 이전에 심사함.

□ 지역기술혁신 보조금(Regional Innovation Grants: RIN)

·중소기업의 신제품, 기술 개발 및 자동화 시설지원을 위하여 개발지구,

중간지구, 도심지구,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체로서 종업원 50인 이

하인 중소기업에게 지급함.

·신제품, 기술개발, 공장설비개선 자금의 50%내에서 최대 지원 가능금

액은 2만5000파운드이며 사업개시 이전에 심사함.

□ 자문 비용지원(Consultancy Help)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업원 500명 미만의 기설립법인의 자

문역 채용비용을 지원함.

·지원분야는 사업계획(Business Planning), 디자인, 경영정보, 관리 마

케팅 품질관리이며 소요경비의 50%까지 지원함.

□ 투자장려지구 인센티브

·산업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침체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기업 장려지구를

지정, 동지역내에 투자하는 업체들에 대해 행정 및 재정부담을 경감함

으로써 특정지역의 산업 및 상업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인센티브의 내용으로는 공장, 사무실 건물에 대한 지방세 면세, 공장,

사무실 건물에 대한 여러 세제혜택을 부여함(공장, 사무실운영 소요경

비의 100%를 경상이익에서 차감가능),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규제 완화

등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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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대

·항만, 공항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보세물품이 저장 또는 처리될 수 있

는 지역을 지정하여 동지역내에서 저장되거나 처리되어 타국으로 수

출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 면제혜택을 부여함.

·영국에서 유럽연합(EU)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함(EU 국가간에는 관센가 없으므로 역내수출일 경

우 부가가치세만 면제됨).

□ 건설규제 완화지역 투자인센티브

·특정지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 혜택을 부여함.

·동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고 공장건물 등의 신축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개발부담금(planning fee)을 면제함.

□ 도시지역개발 및 신도시 관련 인센티브

·전통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도시지역 내에 심화되는 실업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도시지역 투자가에 대한 각종 투자유치지원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를 부여(대도시인구분산을 위한 신도시개발도 유사함).

·개발보조금 지급, 재개발 권한 부여, 세제감면 등과 기타 개발집중지

역 및 투자장려지구에 투자하는 업체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함.

□ EUR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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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 영국을 비롯한 EU

회원국은 유럽내의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또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단독 혹은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경비를 지원함.

□ LINK 제도

·영국내의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을 상호연결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으

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가치 증대를 위한 각종 개발 프로젝트

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제도.

·첨단기술 또는 일반제조업의 산학협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총

프로젝트 소요경비의 50%내에서 지원함. 수혜요건은 영국내 제조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업임(영국기업 또는 영국내 투자실적이 있는 외

국투자기업).

□ 제4 통합프로그램(Fourth Framework Programme)

·산업정보기술에서 일상생활, 사회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소요자금 지원을 통하여 업체간 연구개발 및 산학 협동체제

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임.

·지원대상은 EU 회원국회사 또는 EEA회원국 국적회사로 경쟁력을 갖

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임(영국내 투자기업 포함).

·지원요건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즉 연구결과의 보급 및 경제적 이용가

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기술혁신 내지 기술활용의 가치가 있는 프로젝

트이어야 함.

·지원범위는 공동프로젝트 소요자금의 50%까지 지원 가능함.

□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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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내에 소재한 개인기업가나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수기술개발선발대회로 여기에 입상한 기업에게는 4만5000파운드

내에서 개발프로젝트 비용의 75%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줌.

·단 동지원금은 기술혁신 및 관련 기술적, 상업적 타당성 조사 수행목

적에만 사용될 수 있음.

□ SPUR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개발 및 공정구축 프로젝트를 지원

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임.

·종업원 250명 이하, 연간매출액 785만파운드 이하인 기업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신공정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코자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지원규모는 최소 5만파운드 이상으로 프로젝트 소용비용의 30%선임.

□ 기술혁신을 위한 지역기업 보조금(Regional Enterprise Grants for

Innovation).

·잉글랜드 지역의 지속적인 경기부양,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공정,

신제품개발 지원 인센티브로 신제품 및 신공정 개발프로젝트를 추진

을 원하는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지원규모는 총 프로젝트추진경비의 50%내에서 최고 2만5000파운드까

지임.

□ 현지 금융기관의 금융혜택(ECSC 융자금)

·영국은 철저한 내·외국기업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

자가만을 위한 특별한 금융 및 세제혜택은 없음. 단 각 지역별 투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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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기관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차입을 알선해주는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EU차원에서 융자하는 제도도 있음.

·ECSC 융자금(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Loans)은 북잉글

랜드, 웨일즈 일부지역 등 석탄 및 철강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의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에 저리 이자율로 대출

되며(5년 거치 일시불로 상환) 최소 1만5000파운드로부터 최대 자본비

용의 50%까지 융자가 가능함.

·대출금의 용도는 승인된 투자프로젝트의 자본지출에 한하며 동 지출

에 특허, 라이센스, 노하우임차 등 직접적인 무형자산구입이나 임차와

관련된 경비지출은 가능하나 운영자금으로의 지출은 금지됨. 또한

ECSC 운영규정에 따라 차입업체는 2년내에 규정된 수의 고용을 창출

해야하고 이 같은 고용수준을 최소한 3년간 유지해야 함.

Ⅱ. 말레이시아의 투자인센티브제도

□ 개척자격(Pioneer Status)

·개척자격 인센티브는 개척자격을 취득한 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로

법정소득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혜택 부여기간은 통산

부(MIT I)에서 지정한 생산일로부터 5년간임.

·개척자격 대상 업종은 투자권장제품으로 별도 고시하고 있는데, 동

(東)말레이시아(사바, 사라왁) 및 말레이반도 동부지역 등 우대지역으

로 지정된 지역내 회사에 대해서는 동 기간중 법정소득의 15%에 대

해서만 세금을 부과함.

·개척자격 인센티브와 아래의 투자세공제 인센티브는 두 가지 모두 혜

택을 받을 수 없으며 투자기업이 판단하여 유리한 경우를 양자택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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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세공제(Investment T ax Allowance)

·투자세공제는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해 60%

의 공제 혜택을 주며 동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

계 가능함. 남은 금액은 총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 다음해로 계속

이월 가능한데 투자세공제 대상 업종은 투자권장제품으로 별도 고시

하고 있음.

·동말레이시아 및 말레이반도 동부지역 등 우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회사의 경우, 자본지출에 대해 80%의 공제 혜택을 받으며, 공제액

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85%까지 상계가 가능함. 단 투자세공제는 개

척자격 인센티브와 함께 수혜할 수 없음.

□ 재투자 공제 (Reinvestment Allowance)

·생산시설 확장 및 생산설비 현대화, 관련제품의 다변화를 위해 실시한

자본지출에 대해 60%의 공제 혜택을 줌.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

의 70%까지 상계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총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 다음해로 계속 이월 가능함.

·동말레이시아 및 말레이반도 동부지역 등 우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회사의 경우, 동 공제액으로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100% 까지 상계

가능함.

□ 산업구조조정투자 공제

·목재, 섬유, 기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의 ' 90년 이전 기 투자회사가

생산성향상 등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해 실시한 일정 범위내 자본지출

에 대해 최고 100%까지 공제 혜택이 있음.

·MIT I 및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 필요하며 투자세공제 및 재투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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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의 이중혜택이 금지됨.

□ 첨단기술산업 투자장려책

·신기술 개발사업 (세부 대상분야는 별도고시)에 종사중인 회사로 지정

된 첨단기술회사에 대해 5년간 세금 전액 면제 또는 최초 투자개시일

로부터 5년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해 60%의 공제 혜택을 줌.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에서 100%까지 상계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총 공

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 다음해로 계속 이월 가능함.

·첨단기술회사의 자격요건는 국내 기술개발 지출이 연간 총매출의 1%

이상이며 전체 노동력에 대한 과학기술노동력 비율이 7% 이상일 것

등 임.

□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장려책

·특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취득대가로 지출되는 로열티는 소

득세 계산시 10년간의 감가상각을 허용함.

□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

·대규모 첨단기술 프로젝트로 국가전략상 필요한 경우, 10년간 세금 전

액 면제 또는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한

100% 투자세공제 혜택 부여 함.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에서

100%까지 상계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총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

다음해로 계속 이월 가능함.

□ 사업운영본부(OHQ) 장려책

·자본금 50만링기트(RM) 이상, 총 사업지출 연간 150만링기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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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말레이시아내 설립되어 말레이시아외의 관계회사나 사무소

에 ①경영·관리서비스 ②재무·자금관리 서비스 ③기업재무자문 서

비스 ④연구개발 ⑤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중 3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에 해당됨.

·서비스 수입에 대해 10%의 양허세율을 적용 함. 또한 파견된 외국인

의 노동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보장하며 국외 관계회사의 재무

및 자금관리상 필요한 외환자금의 경우 중앙은행 승인 없이 말레이시

아내에서 자유롭게 차입 가능함(최고 1천만 링기트까지 가능하며 1천

만 링기트 이상 차입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필요).

·말레이시아내 차입금이 1천만링기트를 초과하지 않고, 국외로 송금되

는 금액이 1천만링기트 상당의 외환형태인 경우, 국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 또는 외국증권 취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어느 은행이

든 지정은행을 정하여 외환계정(1통화 및 복수통화)의 개설이 가능하

며, 동 계정을 통해 외환형태로의 대금영수가 가능함.

□ 수출금융(Export Credit Refinancing)

·20% 이상의 부가가치, 제품의 국산원료 사용율 30% 이상 등의 기업

에게 5∼6%의 우대금리로 융자해 주는 단기금융제도로 융자기간은

선적전 융자는 4개월한, 선적후 융자는 6개월한이며 융자액은 선적전

융자는 수출수주액의 80%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까지, 선

적후 융자는 송장액의 100 %임(융자 최저액은 1만링기트).

·수출보험, 해외광고, 샘플 무상제공, 수출시장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출장비, 해외사무소 운영비 등 수출진흥활동비의 일정 범위내 금

액에 대해 이중공제를 허용함. 수출상품 보관창고 비용에 대하여 10%

의 초기공제 및 2%의 연 공제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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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제도

□ 개척자격(Pioneer Status)

·싱가포르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신기술 도입의 경우

제품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5∼10 년간 법인세를 26% 감면함. 면세기

간 중 손실은 기간 종료 후로 이월 가능함. 또한 개척자격 기간 종료

후 추가 개척자격(Post Pioneer) 기업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최장 10

년간 10%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음.

□ 생산설비 확장(Expansion Incentive)

·기존 제조기업이 1천만싱가포르달러(S$) 이상의 생산설비 확장기업에

게 확장부분의 소득에 대해 확장일로부터 최고 10년까지의 법인세가

감면됨.

□ 투자소득 공제(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개척자격 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이

승인된 산업분야(제조, R&D, 건설, 식수절약) 활동을 위한 자본설비에

5년의 법정기한내 투자를 시행할 때 신규 투자액의 50%까지 과세소

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함.

□ 사업본부 설치(Operational Headquarter)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업으로서 싱가포르내에 본사업무를 담당하

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자회사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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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외환거래수입, 역외 투자수입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설립 후

최고 10년까지 본부 법인 또는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5∼10 %의 세율을 적용하며 외국 원천 배당소득은 10년간 비과세임.

또한 비과세소득으로 지불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음.

□ 가속 감가상각 지원(Accelerated Depreciation Scheme)

·기계 설비에 대한 통상적 감가상각율(초기 20%, 매년 5∼20%) 대신,

컴퓨터 및 자동화설비, 산업용 로보트 등에 대해 연 100% 또는 33.3%

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주거나, 산업용 건물에 대하여 25년간의 감가상

각을 인정 해 주고 있음.

□ 해외 융자액에 대한 지원(Approved Foreign Loan Scheme)

·생산설비 구입을 위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20만싱가포르달러 이상

융자를 받은 경우(단, 면세액이 해외에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를 감면함.

□ 금융지원

·금융지원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자진흥 담당기관인 싱가포르

경제개발청과 기타 유관기관들의 자체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다만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 투자는 싱가포르 경제

개발청(EDB)이 개별 투자건마다 미공개로 지원폭을 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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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우리나라 조세감면제도 연혁

Ⅰ. 1960∼66.8(외자도입촉진법)

□ 감면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 : 등록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5년간은 전액, 그 다음으로 2년간은 2/3, 그 다음 1년간은 1/3 감

면함.

·이익·잉여금에 대한 소득세 : 등록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다음 3

년간은 1/2 감면함.

·관세 :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의 부활·확장을 위한 수입품에 대하여

완성될 때까지 관세를 면제함.

Ⅱ. 1966.9∼73.3(외자도입법)

□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재산세·취득세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

인세·재산세(과세기산일부터)·취득세(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산출세액의 50%) 등을 감면함.

·이익배당금·잉여금분배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영업개시일로부터 5

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함.

·관세·물품세 : 출자목적물인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및 물품세를 면제

함.

Ⅲ. 1973.4∼84.6(외자도입촉진법 1차 개정)

100



부록 2.

□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재산세·취득세 : 소득세·법인세·재산세(과세기산

일부터)·취득세(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산출세액의

50%) 감면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 이전에 당해 사업목적으로 취득

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함.

·이익배당금·잉여금분배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영업개시일로부터 5

년간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산출세액의 50% 감면함.

·관세·물품세·직물류세 : 출자목적물인 자본재 또는 출자한 대외지불

수단과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불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물품세·직물류세 등을 면세함.

Ⅳ. 1984.7∼91.2(외자도입법 3차 개정)

□ 감면내용

·소득세 및 법인세 : 등록후 최초과세년도부터 10년간의 기간중 5년을

선택하여 감면함. 단, 증자의 경우는 최초과세년도부터 5년간 면제함.

·이익배당금·잉여금분배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등록후 최초과세년

도부터 10년간의 기간중 5년을 선택하여 감면함. 단, 증자의 경우는

최초과세년도부터 5년간 면제함.

·인가사업을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 외

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5년간(등록전 취득재산에 대해서

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함.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 출자목적물인 자본재 또는 출자한

대외지불수단 또는 배당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특별

소비세·부가가치세에 대하여 70% 감면함.

·증자의 조세감면 : 증자의 경우 최초과세년도부터 5년간 조세를 감

면함. 기타 신규투자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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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사업

·외자도입법개정(법 제14조, 1984. 7. 1) : 국제수지의 개선에 현저히

이바지하는 사업, 고도기술수반 또는 대규모투자수반사업, 재외국민

투자사업 및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등.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제13조, 1984. 7. 16) : 고도기술수반사업, 중

소기업우선육성업종투자사업, 교포투자사업,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수출사업, 수입대체사업, 대규모투자사업 등.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1987. 6. 25) : 수입대체사업 및 대규모투자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삭제와 재외국민의 투자사업은 제조업

에 한하여 면세혜택을 주며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면세

는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

자목적물로 도입하는 경우로 한정됨.

·외자도입법시행규칙 개정(1987. 6. 30) :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

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감면혜택을 100%에서 70%로 축소함.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1987. 7. 1) : 고도기술사업 4년간 투자요건

추가, 중소기업우선육성투자사업의 감면대상업종 축소(153→58업종),

교포투자사업의 경우 제조업투자로 한정,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수

출비율이 수입의존도에 50% 합계한 비율보다 높은 수출사업.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1988.7.1)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인가후 2년이내에 출자목적물 전액을 납입

한 경우로 한정하고 관세에 있어서도 인가후 2년이내에 통관을 완

료한 자본재로 한함.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1989. 12. 27) :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외자도

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수도권 안

의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및 재

산의 감면은 대도시 이외 지역중 공업개발장려지구등에서 공장시설

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한정함.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1990. 1. 1) :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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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역입주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Ⅴ. 1991.3∼95.4(외자도입법 4차 개정)

□ 감면내용

·소득세 및 법인세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함.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동안 발생

한 배당소득에 한하여 50%를 감면함.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인가 받은 사업 영위를 위하여 취

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취득세·재

산세·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며 감면기간 개시 이전에 당해 사

업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5년간 50%를 감면함.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

국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및 출자한 대외지급

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가 납입기간내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경우

50%를 감면함.

□ 감면대상사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Ⅵ. 1995.4∼98.11(외자도입법,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 감면내용

·소득세 및 법인세 : 고도기술수반사업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

년간 100%, 그 다음 3년간은 50% 감면하며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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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를 감면함.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고도기술수반사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및 비율과 동일하며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은 법인세(소득

세) 감면기간 동안 50%를 감면함.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고도기술수반사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또는 공제하며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50% 감면함.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

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및

배당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가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

용되는 것으로 출자목적물의 납입기간내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은 100% 면제하고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은 50%

감면함.

□ 감면대상사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Ⅶ. 1998.11∼99.5(외국인투자촉진법)

□ 감면내용

·소득세 및 법인세: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소득발

생 연도부터 7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를 감면하고 외국인투

자지역입주사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은 100%, 그 다음 3년간

은 50%를 감면함.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

스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및 비율과 동일하며 외국인투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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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입주사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및 비율과 동일함.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록세 추가) : 고도기술수

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100%, 그 다

음 3년간 50% 감면 또는 공제하며 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은 고도

기술수반사업과 감면내용이 동일함.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

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및

배당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가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

용되는 것으로 3년이내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경우 100% 면제함.

□ 감면대상사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조세감면 대상여부 사전확인제도의 도입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당해 외국투자가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되

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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